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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화의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

다.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중되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무역자유화정책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 현상이 개방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진행하는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추세를 소득계층별 실질소득으로 

평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소득분위별로 새

롭게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

한 소득분위별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들 지수가 물가상승에 대한 과대측정편의를 발

생시킬 수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엥겔곡

선에 기반한 최신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보다 정치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덜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 기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자료를 제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한 결과는 오히려 지

난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개방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개방이 소득계층

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 자료의 경우 일반적인 실증분석으

로는 경기변동 및 여타 변수들의 효과로부터 개방의 순수한 효과를 따로 추

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가계조사 자료 및 기타 통계자료를 이용한 소득불평등도의 

추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후생변화 분석을 통해 개방이 소득계층별

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

리나라의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개방 및 성장의 소득분배 효과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정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서울대학교의 김봉근 교수, 

한양대학교의 전영준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원고를 집필하였으며, 이준원 연구

원이 원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집필 초기 단계부터 연구에 유용한 자문

과 감수를 맡아주신 본원의 최낙균 박사와 심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건설

적인 의견을 주신 서강대학교 송의영 교수,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 기획재정부 

이승원 과장과 허 장 과장, 본원의 김영귀 박사, 그리고 자료편집 과정에서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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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가 앞으로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와 후생변화에 대한 학술 

논의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정책

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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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

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진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화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한편 개방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

중되는 현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의 선

진국과 신흥개도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계층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방에 따른 소득증대 및 분배와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가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추세를 살펴보기 위

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소득분위별로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실질소

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Hamilton(2001, 2005)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엥겔곡선의 이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연구에 포함

하였다. 한편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

역자유화와 개방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는 1992년

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 양허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2년 4.4%로 인하되어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평균관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은 관세율 수준을 보

이는 가운데, 분석기간 중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인하 폭이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차이와 해당 품목에 대

한 관세 인하 폭만이 아니라 분위별 지출 비중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 및 

계층별로 고찰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연료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방도

와 지출비중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

방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

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통계분석과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

다. 먼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과,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지표 등에

서 개방이 확대된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별 수입물가나 소비자물가의 차이를 반영한 소득분

위별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측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단점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과대측정오차가 지목된다

는 점에서 엥겔곡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물가지수를 사용

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기간의 데

이터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자료를 제한하고 엥겔곡

선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의 결과는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방이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는 이를 고려한 실

질소득 분포의 추세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연구결과는 엥겔곡선 접근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

론을 활용하여 개방에 따른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를 확인하고, 개방이 소

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

후 관련 연구의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활용의 여지가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와 소득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효

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 부문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수입대체분의 생

산을 소폭 줄이거나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노동력 수요

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관세율 하락에 따라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

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숙련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숙련노동력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수입대체

재와 수입재의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를 낮추어 소

비의 실질가치를 높이며 이로 인해 이들의 후생증진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인하가 개방정책의 주요 척도라고 볼 때, 개방에 따른 후생효과는 

먼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소비와 후생의 증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율

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다.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

득계층을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 측

면에서 보면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후생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

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의 실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

생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관세율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혜택을 가

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율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은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폭이 상이하며, 특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

층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간계층의 후생증진이 미약하

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악화와 추세적 양극화 진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

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방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

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지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와 엥겔곡선 접근

법을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

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주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개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

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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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

역자유화협상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

화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비록 1998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

융위기로 대변되는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거나 구조적 조

정이 필요하기도 하였으나,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시장

개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언제나 같은 맥락에서 논

의되었다. 특히 자본축적이 미미하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무역과 노동력이었으며, 무역자유화와 개방을 통한 경제의 

고속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중되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비단 우

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 등 세

계 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작

된 99% 대 1% 시위에서 표출된 사회ㆍ경제적 갈등의 중심에 소득불평등

과 양극화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계층간 균형발전

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역자

유화정책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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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고 비준하

는 과정에서 이들 FTA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과연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추세적 양극화의 

진전을 보고하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양극화 진전의 원인 

중 하나로 개방과 무역자유화가 지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소득불평등 악화와 추세적 양극화의 진전에 대한 다수

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방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

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진행하는 동

안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실질소득으로 평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하나의 생계비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하여 실질소득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개방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기보다는 비대칭적이거나 소득분위별로 이질적이었을 가능성

이 높다. 기존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소비구조가 다르고 개방으로 인해 품

목별로도 가격의 변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대체편의를 가진다는 점과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물

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소득분위별로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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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실질소득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실질소득불평

등도의 추세를 분석한다. 또한 Hamilton(2001, 2005)의 분석방법론을 활

용하여 엥겔곡선의 이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연구에 포

함한다. 한편,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차

원에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소득불평등도의 추세 분석과 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후생변화 분석을 통해 개방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이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대내 개방 및 성장의 소득분배 효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방에 따른 성장과 소득증

대의 분배 및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근의 경제정책이 성장 일변도보다는 

복지증진과 사회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이 주

요 정책목표로 부상하는 시점에,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악화의 구조적 원

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방이 소득계층별로 실질소득 및 후생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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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 및 실증 분석과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방과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

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무역자유화 및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수용하는 

한편, 소득불평등 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무역자유화정책과 그에 

따른 개방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지

는 한계, 즉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체편의와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와 데이터의 부

족과 불완전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의 분석도 이러한 소비자물가지

수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

는 하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계층

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한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소비행태나 구조가 다

를 수 있고 품목별로도 개방의 가격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개방과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실질 변수인 후생수준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매개변수로서 생계비지수를 소득계층별로 구하고 실질소득불평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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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한편,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Hamilton(2001, 2005)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엥겔곡선의 이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분석에 포함한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세분석이나 가계소득을 기초로 하는 실증분석으

로는 순수하게 개방의 효과가 실제로 가구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

지를 구분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대내 소득분배 및 후생수준 변화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방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개방도의 추

이를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무역개방도(교역액/GDP) 및 수입개방도(수입

액/ GDP)를 이용하여 추세적 변화를 보이고,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계지출 분포의 변화와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개방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과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별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소득계층을 소득 10분위로 구분하고 이들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규모와 비중을 사용한다. 주요국들의 개방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를 

가늠한다.

제3장에서는 소득분포별 소비구조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

계비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실질소득에 반영함으로써 실질 소득불평등도

를 계산하고 그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소득불평등도 지수

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10분위 소득/1분위 소득 비율)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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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개방으로 인한 가격효과가 품목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을 가

능성과 소득분위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① 소득분위별 수입물가

지수와 ②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출하고, ③ 엥겔곡선 접근법에 

의해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여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 물

가의 변화에 근거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한다. 제3장은 이들 

세 가지 방식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

를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와 소득불평등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을 수행할 경우 개방화의 순수한 효과를 추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

히 소득 자료의 경우 개방의 효과와 경기변동 및 여타 요인에 의한 효과

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와 소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정책 시

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3장의 실증분

석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제4장

의 개방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생수준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기초로,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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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4년 우루과이라운드와 2000년 이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이

래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방

정책은 각 가구의 경제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가구

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지

출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상품

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최종소비자 가격에도 변동이 나타나고, 이

에 따라 각 가계의 소비 의사결정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즉 무역자유

화와 개방정책이 각 가계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1)의 관세율 및 GDP 대비 무역

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개방 정도를 살펴보고, 각 소득분위별 지출 분

포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후, 무역개방도와 각 소득분

위별 지출 및 품목별 지출과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1. 개방도 추이

가. 평균 관세율의 변화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FTA를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을 추진하

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선진국과의 양자

간 협정을 통해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1) 유효관세율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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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3. 4. 17 ~ 20).

관세무역개발원 수출입통계, http://www.kctdi.or.kr(검색일: 2013. 4. 17 ~ 20). 

그림 2-1. 평균 양허관세율(수입액 가중) 변화 추이(1996~2012년)

이에 우리나라는 1999년 칠레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에 한ㆍ

칠레 FTA를 발효시켰다. 이후에 한ㆍASEAN FTA, 한ㆍEU FTA, 한ㆍ

미 FTA를 발효시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FTA로 인한 관세 인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교역은 이전보다 더

욱 활발해졌고, 2012년에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개방정책에 대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2-1]에서는 관세인하에 대한 추세를 알기 위해

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평균관세율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2년 4.4%로 

약 61%가 인하되었다. 수입액 가중 평균관세율은 1990년 후반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급속히 인하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완만하게 인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관세율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개방은 1990년 후반부터 이루어져 지속적인 관세인하로 인해 개방은 더

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수출입통계, http://kctdi.or.kr(검색일: 2013. 5. 3 ~ 6).

그림 2-2. 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가계지출 비중 가중) 변화 추이(1996~2012년)

나. 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의 변화

소득분위별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분위별로 수입

품에 대한 지출 비중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 소득분위가 지출하는 

품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별로 체감하는 평균관세율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평균관세율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먼저 가계지출에 해당하는 품목에 각각 

대표적인 HS 코드를 매칭시키고, 각 HS code의 실행관세율에 대한 평균

을 사용하였다.2) 계산에 따라 가계지출 품목의 관세율을 정하고, 이를 소

득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평균을 계산하였다. 계산한 결과

는 [그림 2-2]와 같다.

2) 가계지출 비중과 HS code의 경우 정확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HS code 품목을 선정하여 각각 관세율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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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은 고소득으로 갈수록 낮은 관세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고, 모든 분위에서 평균관세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고소득이 될수록 평균관세율이 낮고, 저소득으로 갈수록 

평균관세율이 높은 것은, 소득이 낮은 분위의 경우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고소득의 경우에는 

비교적 관세가 낮은 품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2. 가계지출 분포의 추이

가. 전체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먼저 전체 가계의 품목별 지출은 [표 2-1]에서 볼 수 있다.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의 경우 1992년 대비하여 2012년에는 약 3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모든 지출품목들은 1992년 대비하여 증가하였지만, 지출품

목별로 증가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출품목은 통

신품목으로 9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1992년에 대비하여 최근에는 

IT 산업이 발전하고,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통신비가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음식ㆍ숙박에 대한 품목

이 약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목을 제외하고 상품분야

만 봤을 때, 식료품ㆍ비주류음료, 주류ㆍ담배, 의류ㆍ신발 등 대부분의 품

목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상품분야 품목에 대한 지

출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추이를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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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1992년

가계지출 1,034 1,418 1,863 2,433 2,999 3,139 3,259 3.15 

소비지출 826 1,125 1,484 1,926 2,313 2,404 2,485 3.01 

비소비지출 208 293 379 507 686 735 774 3.72 

식료품ㆍ비주류음료 201 232 249 277 320 341 351 1.75 

주류ㆍ담배 11 14 21 28 27 28 28 2.55 

의류ㆍ신발 78 104 100 123 148 159 169 2.17 

주거ㆍ수도ㆍ광열 83 101 152 188 232 244 258 3.11 

가정용품ㆍ가사서비
스

46 53 52 68 88 90 95 2.07 

보건 54 66 82 112 153 158 161 2.98 

교통 70 123 186 229 269 284 299 4.27 

통신 17 27 78 135 139 143 153 9.00 

오락ㆍ문화 52 71 91 106 130 132 138 2.65 

교육 78 115 166 227 307 304 299 3.83 

음식ㆍ숙박 74 125 188 268 296 306 319 4.31 

기타상품ㆍ서비스 63 93 120 164 204 217 217 3.4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18 ~ 21).

표 2-1. 전체 가계의 품목별 지출
(단위: 천 원)

[표 2-2]는 각 품목의 지출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가계지출에서 소비

지출 비중은 약 75~80%를 차지하고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 비중

의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가계지출

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품목으로 나타났

고, 1992년에 약 19%에서 2012년에 이르면 약 11%로 크게 감소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는 총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엥겔계

수가 감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음식 

및 숙박 등 외식이나 숙박 비용은 약 7%에서 10%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 품목의 경우에는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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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계지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소비지출 79.88 79.34 79.66 79.16 77.13 76.58 76.25 

비소비지출 20.12 20.66 20.34 20.84 22.87 23.42 23.75 

식료품ㆍ비주류음료 19.44 16.36 13.37 11.39 10.67 10.86 10.77 

주류ㆍ담배 1.06 0.99 1.13 1.15 0.90 0.89 0.86 

의류ㆍ신발 7.54 7.33 5.37 5.06 4.93 5.07 5.19 

주거ㆍ수도ㆍ광열 8.03 7.12 8.16 7.73 7.74 7.77 7.92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 4.45 3.74 2.79 2.79 2.93 2.87 2.92 

보건 5.22 4.65 4.40 4.60 5.10 5.03 4.94 

교통 6.77 8.67 9.98 9.41 8.97 9.05 9.17 

통신 1.64 1.90 4.19 5.55 4.63 4.56 4.69 

오락ㆍ문화 5.03 5.01 4.88 4.36 4.33 4.21 4.23 

교육 7.54 8.11 8.91 9.33 10.24 9.68 9.17 

음식ㆍ숙박 7.16 8.82 10.09 11.02 9.87 9.75 9.79 

기타상품ㆍ서비스 6.09 6.56 6.44 6.74 6.80 6.91 6.6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18 ~ 21).

표 2-2. 전체 가계의 품목별 지출 비중
(단위: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교통이 발전하고 IT 산업이 발전한 것

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3]은 개방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분야의 세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2012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품목은 운송기구 

연료비로 휘발유 및 경유 등 운송기기에 들어가는 연료에 대한 지출이다. 

이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가계지출 비중이 약 

11.1%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료비 품목은 가정용 연료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2012년 비중이 10.1% 정도를 차지하여 소비지출에서는 연료비 지

출이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입비용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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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를 보이며, 최근에 들어서 전체 가계의 자동차 구입이 많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

품이 2012년 기준 각각 4.2%, 3.8%, 3.5%로 식료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운송기구 연료비 3.0 4.9 9.9 11.6 10.8 11.2 11.1 

직물 및 외의 11.8 12.4 9.9 10.3 10.1 10.3 10.5 

연료비 5.8 6.5 9.2 9.5 10.4 10.0 10.1 

자동차 구입 4.1 5.5 5.9 4.9 6.1 6.0 6.4 

육류 5.8 5.7 4.9 4.1 4.4 4.4 4.2 

과일 및 과일가공품 4.4 4.3 3.4 3.6 3.6 3.7 3.8 

위생 및 이미용용품 2.0 2.3 2.5 3.1 3.6 3.6 3.7 

의약품 4.7 4.2 3.4 3.7 3.9 3.8 3.5 

채소 및 채소가공품 5.3 4.9 3.8 3.6 3.7 3.4 3.5 

유제품 및 알 3.2 2.9 2.7 2.8 2.8 2.7 2.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18 ~ 21). 

표 2-3. 세부 소비지출 품목별 지출 비중(2012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나.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앞에서는 전체 가계의 평균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소득분위별로 각각의 분위의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보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비나 가계의 기본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품목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높

고,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소비의 경우 고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2-4]는 2012년의 소득분위별 지출을 나타낸다. 최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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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계지출
1,247 1,795 2,188 2,629 2,850 3,232 3,533 4,157 4,766 6,1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지출
1,063 1,469 1,784 2,116 2,281 2,553 2,711 3,117 3,455 4,300 

(85.3) (81.8) (81.5) (80.5) (80.0) (79.0) (76.7) (75.0) (72.5) (69.5) 

비소비지출　
183 327 404 513 569 679 822 1,040 1,312 1,890 

(14.7) (18.2) (18.5) (19.5) (20.0) (21.0) (23.3) (25.0) (27.5) (30.5) 

식료품ㆍ비주류음료　
248 278 303 322 339 364 370 402 414 473 

(19.9) (15.5) (13.8) (12.2) (11.9) (11.3) (10.5) (9.7) (8.7) (7.6) 

주류ㆍ담배　
19 22 30 28 29 31 32 31 31 26 

(1.5) (1.2) (1.4) (1.1) (1.0) (1.0) (0.9) (0.7) (0.6) (0.4) 

의류ㆍ신발　
45 83 105 129 145 181 183 226 255 334 

(3.6) (4.6) (4.8) (4.9) (5.1) (5.6) (5.2) (5.4) (5.4) (5.4) 

주거ㆍ수도ㆍ광열
195 223 231 254 257 251 281 262 289 336 

(15.6) (12.4) (10.5) (9.7) (9.0) (7.8) (8.0) (6.3) (6.1) (5.4)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
37 43 53 73 88 83 97 113 150 212 

(2.9) (2.4) (2.4) (2.8) (3.1) (2.6) (2.7) (2.7) (3.1) (3.4)

보건　
112 122 127 131 151 150 171 186 208 246 

(9.0) (6.8) (5.8) (5.0) (5.3) (4.6) (4.9) (4.5) (4.4) (4.0)

교통　
75 133 186 238 232 302 311 391 502 615 

(6.0) (7.4) (8.5) (9.1) (8.1) (9.3) (8.8) (9.4) (10.5) (9.9) 

통신　
63 108 133 149 160 167 173 183 186 203 

(5.0) (6.0) (6.1) (5.7) (5.6) (5.2) (4.9) (4.4) (3.9) (3.3)

오락ㆍ문화　
47 65 81 95 114 131 142 184 205 315 

(3.8) (3.6) (3.7) (3.6) (4.0) (4.1) (4.0) (4.4) (4.3) (5.1)

교육　
63 101 142 241 257 333 333 458 448 609 

(5.1) (5.6) (6.5) (9.2) (9.0) (10.3) (9.4) (11.0) (9.4) (9.8) 

음식ㆍ숙박　
90 174 240 282 309 335 374 415 457 515 

(7.2) (9.7) (10.9) (10.7) (10.8) (10.4) (10.6) (10.0) (9.6) (8.3) 

기타상품ㆍ서비스　
67 118 154 174 200 224 243 265 310 416 

(5.4) (6.6) (7.0) (6.6) (7.0) (6.9) (6.9) (6.4) (6.5) (6.7) 

주: (  ) 안은 지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18 ~ 21). 

표 2-4. 2012년 소득 10분위별 소비지출 및 비중
(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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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18 ~ 21). 

그림 2-3. 연도별 1분위 및 10분위 가계지출 비중 
(단위: %)

인 1분위와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가계지출은 약 6배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이론과 같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품목의 경우 

1분위 지출 비중이 19.9%로 가장 높고, 높은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비중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및 신발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계층으

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액의 경우 1분위가 약 

4만 5천 원, 10분위는 약 33만 4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ㆍ수도ㆍ

광열의 경우에는 식료품과 같이 가계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저소

득층일수록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인다.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 오락ㆍ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소득

층일수록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1분위 및 10분위의 가계지출

비중을 품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들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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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료비 7.83 9.10 14.21 13.04 13.76 13.71 14.09 14.55 15.53 15.45 15.49 

채소 및 채소가공품 7.00 7.12 6.39 6.16 6.16 6.54 6.11 6.57 7.60 6.91 7.11 

의약품 4.94 5.99 4.94 6.06 6.52 7.21 6.32 6.09 6.10 6.48 6.07 

육류 6.09 6.48 6.19 5.00 5.17 5.37 5.64 5.83 5.77 5.60 5.69 

운송기구 연료비 1.13 2.02 4.85 5.47 6.09 5.49 5.77 4.81 5.27 5.24 5.52 

직물 및 외의 8.74 8.70 6.55 6.07 6.16 5.89 6.90 5.71 5.57 5.06 5.39 

곡물 8.66 7.37 7.60 5.66 5.04 4.86 4.60 5.20 4.17 4.62 4.69 

과일 및 과일가공품 4.82 4.87 4.22 4.71 4.74 4.53 4.73 4.31 4.48 4.24 4.55 

수산동물 5.19 5.28 4.80 4.68 4.82 4.94 4.81 4.85 4.77 4.83 4.50 

주택유지 및 수선 3.28 1.60 2.48 2.00 3.12 4.00 2.57 2.63 2.72 3.63 3.3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18 ~ 21). 

표 2-5. 1분위 세부 품목별 지출 비중(2012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소득계층인 10분위는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른 품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소비지출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가계소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2-5]는 소득 1분위의 세부 품목별 지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세부 

품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품목은 연료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소 

및 채소가공품, 의약품, 육류 등이 차지하였다. 그 이후로도 곡물, 과일 

등 생필품을 위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운송기구 연료비의 경우에는 지출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이라도 차량을 

보유하여 운송기구 연료비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6]은 소득 10분위의 세부 품목별 지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소

득 1분위와는 달리 고소득층인 10분위 계층은 직물 및 외의, 운송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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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 자동차 구입비 등 필수재가 아닌 품목에서 높은 지출 비중을 보였

다. 고소득층의 경우 직물 및 외의 부분에서 값비싼 의류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구입 부분에도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위 10개 품목 내에 식료품 

부분은 과일 및 과일가공품, 육류, 채소 등 1분위에서의 상위 10개 품목

과 비슷한 품목에 대해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분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생 및 

이미용용품과 같은 부분은 사치재로 판단할 수 있어서 10분위의 세부품

목 지출 비중은 1분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물 및 외의 14.73 14.89 12.70 13.14 13.35 12.91 12.78 12.45 12.33 13.08 12.78 

운송기구연료비 4.38 6.30 11.41 12.77 13.02 12.91 13.49 11.78 11.68 12.14 11.67 

자동차 구입 6.49 5.95 9.60 6.23 8.82 9.89 9.09 11.68 9.38 8.26 11.47 

연료비 4.61 5.27 7.15 7.26 7.22 6.62 7.11 7.38 7.75 7.88 7.42 

위생 및 이미용용품 1.73 2.04 2.39 3.30 3.24 3.31 3.57 3.75 3.81 3.99 3.79 

과일 및 과일가공품 3.91 4.18 2.99 3.29 3.29 3.23 3.24 3.37 3.55 3.65 3.55 

육류 5.69 5.53 4.34 3.58 3.51 3.40 3.52 3.84 3.83 3.95 3.54 

의약품 4.42 4.32 3.06 3.49 3.61 3.41 3.41 3.61 3.85 3.48 3.49 

채소 및 채소가공품 3.98 3.89 2.64 2.55 2.48 2.50 2.30 2.23 2.70 2.69 2.57 

가전 및 가정용 기기 2.91 3.18 2.42 2.42 2.25 2.95 2.35 2.08 2.21 2.12 2.4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18 ~ 21).

표 2-6. 10분위 세부 품목별 지출 비중(2012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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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과 소득불평등 및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가. 개방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개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이론에서 헥셔-올린

(Heckscher-Ohlin) 모형과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 정리를 통해 

무역의 증가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숙련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 

무역증대는 비숙련노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무역자유

화에 따른 글로벌화의 진전과 교역의 급증은 개방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

가 정(+)의 관계인지 부(-)의 관계인지에 대해 관심과 논란을 증폭시켰다.3)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개방이 소득불

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결과와 오히려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혼재한다. 이

들 실증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이론적으로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부존과 상대가격 차이에 따라 무역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

르게 예측한다는 점과 기간, 또는 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며, 따라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주류 경제학계를 풍미했던 무역과 임금불평등

(wage inequality)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은 1980년대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숙련-비숙련 노동 임금간 격차가 벌어지고 그 원인으로 개방과 무역증대가 

지목되면서 불거졌다. 이는 국제무역과 노동경제학계에서 수많은 이론적ㆍ

실증적 연구로 이어졌으며, 초기 노동경제학자들의 연구로 Murphy and 

3)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세계적으로 교역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달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율 차이가 거의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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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h(1991), Borjas et al.(1992), Bound and Johnson (1992) 등이 있다. 

국제무역학계에서는 Lawrence and Slaughter(1993), Leamer(1994), Feenstra 

and Hanson(1999) 등이 대표적인 실증분석 연구이다.

Bound and Johnson(1992)은 임금불평등 증가의 상당 부분이 숙련노동 편

향적 기술발전(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에 기인하며, 무역이 기여

한 바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Feenstra and Hanson(1999)은 컴퓨터와 

같이 고기술 자본재에 대한 비대칭적 수요 증가가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원인

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후 경제학 교과서들은 불평등 증대의 

원인으로 기술과 무역을 모두 지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컴퓨터 등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역과 개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

운 메커니즘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와 달리 실제 개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특히 Krugman은 VoxEU에 기고한 

2007년 칼럼에서 Ben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을 인용하며, 개

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조망함에 있어 1980~90년대의 상황과 달라진 현

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중국의 부상과 생산분할(fragmentation 

of production) 확대에 따라 개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4) 무역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한 국가에서 생산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고 일국에서 생산공정의 일부만 담당하게 하는 생산분

4) 사실 중국의 부상은 이미 20여 년 전에도 거론된 바 있다. 다만 그 당시 중국이 세계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현재의 비중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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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의해 새로운 노동집약적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값싼 노동

력을 보유한 중국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과 결합하여 무역과 개방이 소득불

평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Harrison, McLaren, McMillan(2010)은 무역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이전 연구와는 달리 개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새로운 메커니즘은 ① 이질적인 기업들로 인한 산업 내 효과(within-industry 

effects due to heterogeneous firms) ② 업무의 해외이전 효과(effects of 

offshoring of tasks) ③ 불완전 계약 효과(effects on incomplete contracting) 

④ 노동시장의 마찰효과(effects of labor-market frictions) 등이며, 다수의 연구

결과는 이들 새로운 메커니즘이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개방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eardorff(1998)와 Singh(2001)은 1980~90년대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변

화에 대한 연구결과, 비숙련노동자의 수요는 감소하고 숙련노동자의 수요

가 증가하는 선진국의 형태에 따라 제3국의 무역증가와 기술향상 불균형

에 따른 임금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Raychaudhuri and De (2010)

는 경제적 수준이 다른 아시아ㆍ태평양 14개국의 무역개방과 소득불평등

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선진국의 경우 무역개방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

켰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tos-Paulino(2012)는 자유무역이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유무역은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키지만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부가 증가한 것은 개방

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기인하며, 소득불평등 악화는 국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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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변화 및 숙련도에 따른 노동자 수요 변화에 따라 소득분포의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nnab et al.(2005)은 무역정책에 따른 빈곤과 소

득불평등의 누적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방의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무역개방은 단

기적으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고, 농업과 일부 하향 산업분야의 

생산 및 소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와 제조업 분야의 자본축척을 증가시켰으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였고, 특히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빈곤

과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소개된 문헌들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시장개방이 소득불평등도

를 완화하거나 이들간의 연성관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Francois and Rojas-Romagosa(2004)의 연구에서는 수입규제, 즉 관세가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 대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최빈국의 경우

에 개방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Behrman et 

al.(2001)은 1977~98년 동안의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정책에 따른 임금격

차를 분석하였는데, 자유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만, 장기적으로는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영화는 임금격차를 줄이지만, 무역개방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역개방이 아니라 기술발전이 소득불평등 악화

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Morrissey et al.(2002)은 선진국의 성장에 대해 소득

불평등과 무역자유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불

평등과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경우에서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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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는 경제성장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무역자유화 간의 상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로는 김종섭

(2004)이 개방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이유에 대한 연구결과로, 개방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분배가 전반적

으로 악화되었고, 이는 국가별 주력산업과 자원, 경제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무역개방 

이후 1차 산품 수출증가로 자본과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와 임금이 증가하

였고, 제조업에 대한 수입 증가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하락하였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무역확대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였고,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여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내황 외(2004)는 수출과 내수, 임금, 기업, 

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점검하고 원인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외적인 현황 변화, 수출산업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부문에서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에 힘써야 하고, 성장 촉진형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헌ㆍ성명재(2001)는 관세

율 인하의 소득계층별 후생증대 효과에 대한 연구로 관세의 전면적 인하는 

모든 소득층의 후생증대를 가져오지만, 고소득층일수록 그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방에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연구로 마재신(20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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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액과 해외투자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

다. 결과로는 무역의존도가 증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개선

되는 경향을 보였고, 반면 투자의 유입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고 분석되었다. 김우영ㆍ박순찬ㆍ이창수(2005)의 무역 자유화와 고용 및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에서 관세율과 수입비중은 

제조업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무역 자유화가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개방이 임금 

불평등에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무역자유화는 학력간 

임금격차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웅기(2012)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와 수출 등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

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

을 통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평균관세율 이외에 개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무역개방도 혹은 

무역의존도를 들 수 있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

생산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 계산된다. 이 분석에서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각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내는 가

계지출 비중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무역개방도와 각 소득분위의 가계지

출 비중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관계를 보고자 한다. 또한 GDP 대비 수

입액을 계산하여 ‘수입개방도’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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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1992~2012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입개방도와 각 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의 관계를 

분석한다.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 그리고 각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은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변화율 자료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 

2-4]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1992년의 약 48%이었던 무역개방도가 

2012년에 약 89%로 증가하여 1992년 대비 41%포인트 증가하였다. 수입

개방도 또한 무역개방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수입개방도의 경우 1992년 24%에서 2012년 41%로 17%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2-7]에서는 무역개방도와 각 분위별 지출 비중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상위 10개 품목의 기준은 2012년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소득층의 경우 생필품 및 식료품 

위주의 지출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직물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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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생 및 이미용품 같은 사치품에 대한 품목의 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무역개방도와 분위 전체 평균의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개방도와 

운송기구 연료비, 연료비, 육류 등의 품목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 나타났다. 또한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모두 연료비 및 운송기구 연료비

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석유를 전량 수입하

고 대부분의 연료 자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료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료품 및 생필품의 경우 개방도와 음(-)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개방도가 높아지면 지출품목에 대한 비중

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8]에서는 6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는 6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

면,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운송기구 연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개

방과의 관계 또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저소득층과는 달리 위생 및 이미용용품에 대한 지출 비중과 개방과

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제품 

및 알 품목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방도과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득

층의 경우 저소득층과는 달리 위의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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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장에서 수행된 연구는 소득분포별 소비구조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

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

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많은 선행연구 결과나 통상적인 인식과 

같이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지표인 지니계수와 최상위소득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소득 10분위 배율(소득 10분위 소득/1분위 소득 비율) 지표 등

에서 개방이 확대된 1990대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급속히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목 및 모든 소득분위에 하나의 물가

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에 대한 분석 결과에 추가하여 개방 등으로 인한 

품목별 차등가격 변화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 차이를 이용해 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 및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출하고, 엥겔곡선 접근

법에 의해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여 소득분위별 물가변화에 근

거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수입품목에 대한 소득분위

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감안한 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 추세는 하위소득

에 불리하고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물가지

수 지표는 개방 추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나, 가격변수가 질적 

효과를 혼재한 단위가격(unit value)이라는 점, 품목이 수입품목으로만 국

한되는 점, 유통과정에서의 상대가격 변동 등으로 실제 소비자의 생계비

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소득분위별 전체 소비구조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소득분위별 소

비자물가지수의 추세를 이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분석 결과는 물가변

화가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전체 소득불평등도 추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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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정한 생계비 측정지표로서의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소비자물가지수

의 대체변수로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

출하였다. 엥겔곡선 생계비지수 추세는 하위소득계층의 물가상승도가 다

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고, 측정된 소득불평등도 지표들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화되지 않은 전체 물가지표를 반영한 것보다 더 느리게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 또는 소득분배 추세 측정에서 사용되는 물가변

화 통제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측정편의가 존재해 실질소득 성장

과 그로 인한 후생수준 증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시키며, 수입물가지수

도 동일한 과도측정편의를 가진다. 종합적으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물

가지수의 추세는 경제성장도는 과소하게, 소득불평등도는 과다하게 평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본 절의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문헌 설명은 정철 외(2007, pp. 263~267)

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연구 및 본 연구와 관련 연구들을 추가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가계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수로, 

명목임금 등의 명목변수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변수로 변환하는 데 사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

승에 따라 낮아지는 실질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연금, 빈곤선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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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등의 공공정책이나, 민간의 물가변동을 감안한 

동일한 실질임금수준을 유지하려는 임금계약 등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한

편,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기초한 국내총생산이나 

OECD에서 발표하는 비교물가수준(CPL: Comparative Price Levels) 등, 

실질적인 국제비교를 위한 경제지표의 산출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내외적 경제활동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정

책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별로 물가수준과 그 증감률

이 다를 때 소득분포의 정확한 추계나 경제성장의 성과추계에 문제가 있

을 수 있으며, 정확한 빈곤인구 추계에 따른 관련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서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구조 및 품목별 가격상승도가 상이하다면 

소득별 생계비지수 및 이로 인한 실질소득의 분배도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단일 생계비지수에 근거한 실질소득 분포는 소득수준별 생계비지수에 

근거한 진정한 실질소득 분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

수는 본질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의 측정에 목표가 있

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표의 정의상 전체 가구 중 소비액이 큰 가구

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는 금권주의적 지표(plutocratic index)이며, 소득

분배나 이에 따른 개별 가구의 후생수준의 차이에 관해서는 소비자에 비

중이 주어지는 민주주의적 지표(democratic index)와 차이가 있을 수 있

다(Ley 2005).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도에 관한 문헌들은 소비자물가지수가 ① 상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상대가격이 낮아진 상품으로 수요가 대체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체편의, ② 컴퓨터 등 전자제품 등의 질적 향상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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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하는 편의, ③ 할인점이나 할인기간을 이용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의, ④ 신상품이 품목선정에서 누락되는 편의 등을 내포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물가상승률이 실제 소비에서에

서 직면하는 생계비지수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보스킨위원회의 보고서

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연간 1.1% 가량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Boskin et al. 1996), 이 보

고서의 제안에 따라 미국 노동통계국은 1999년 이후부터 개선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Johnson, Reed and Stewart 2006). 위에서 언

급한 편의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상품별 대체탄력성이 다를 수 있으며, 상

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나 신규상품의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소득수준별 기회비용의 차이로 구매장소의 

선택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다면, 논의되어온 소비자물가지수의 측정

오류는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평균적인 생계비 추세 측정오

류는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생계비 추정오류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는 한국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 편의의 중요

도나 그 정책 시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몇몇 연구에서 소비자물

가지수 편의 추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부분적인 개선방향의 제시에 

그치고 있다. 김양우ㆍ김치호(1998)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 존재

와 인플레이션 변동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동헌

ㆍ정근존(2000)은 기간간 소비분배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의 사용자 비용

을 감안한 실질생활물가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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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물가지수가 소비의 대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

향편의 현상을 보고하였다. 윤창호 외(1999)는 신규 통신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증가를 측정하고, 이동식 전화요금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부문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상향편의가 상당히 크게 존재함을 보였다. 

윤성민(1996)은 가구특성의 차이에 따라 소비지출 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가계연보 등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생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체편의를 계산한 바 있다. 정철 외(2007)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의를 연도별 식료품 소비곡선의 패턴을 분석하여 소

비자물가지수 오류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김배근(2009)은 우리나라의 가

계동향 자료를 이용해 소득수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구조 및 품목별 가격

상승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소득수준별 생계비 수준을 도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김배근

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중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Hamilton(2001)이 개발한 엥겔(Engel)곡선의 개념

을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 자료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실질생계표준(real living standards)이 가계의 식료품 지출 비중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엥겔곡선의 존재에 근거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도별로 엥겔곡선 자체의 하방이동이 이루어지고, 이 

크기로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의가 측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엥겔계수

의 실증분석 연구들에 따르면, 시계열 자료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의 감소

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소득의 증가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실제 데이터상

의 실질소득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상승한 명목소득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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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변화율을 가진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경우), 이는 소비자물가

지수가 물가상승을 과도하게 추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를 바로잡지 않아서 발생하는 물가상승률 과

대계상이 실질소득 측정에 오류를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론은 식료품과 비식료품에 대한 선호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

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이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그리

고 필수재인 식료품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아 우하향하는 엥겔곡선의 좌

측 이동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론에 비해 선호되고 있다. 

엥겔곡선 방법론을 이용하여 Costa(2001)는 미국의 실질임금을 추정하

였고, Beatty and Larsen(2005)은 캐나다 자료에 적용하여 소비자물가지

수 편의를 추정하였다. Hamilton(2005)은 미국 내 인종별로 거주지역 및 

소비패턴의 차이로 인해 가격변동폭이 다르며, 이를 감안할 때 백인/흑인

의 소득수준 차이가 하나의 물가지수로 측정한 것보다 감소하였음을 보

고하였다. 최근 연구로 Almas(2012)는 이 방법론을 국가별 PPP의 추계

와 국가간 생계비 비교에 적용하였고, Almas and Johnson(2012)은 지역

별 물가지수의 추정에 적용하여 중국의 빈곤도 추세와 소득분배의 추세

가 기존 연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철 

외(2007)는 한국노동패널자료(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를 

가지고 위의 Hamilton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 과

도측정오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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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방법론

본 절에서는 소득분위별 차등화된 가격변화에 근거한 실질소득불평등

도의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도출과정을 설명한다. 

가.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계산방식

본 절에서 사용한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계산방

식은 김배근(2009)의 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본 연구의 접근방식에 맞

추어 수정 및 확대한 것이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청에서 제공

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을 사용하였다. 소비자물

가지수의 경우 2010년을 기준연도(100)로 작성된 것으로, 가중치를 포함

한 품목성질별 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주류ㆍ담배, 의류ㆍ신발, 주거ㆍ수도ㆍ광열,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ㆍ문화, 그리고 기타상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총 55

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의 하위품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계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하

위품목을 매칭한 후, 계산된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 사용하

였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하기 위해 [식 3-1]을 사용하였다. 

  
  



                 [식 3-1]

여기서 는 가계지출 항목을 기준에 해당하는 55개 품목을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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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계지출 항목에 매칭시킨 하위품목을 의미한다. 는 각각 하위품목

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의미하고, 는 각각 하위품목의 가중치를 의

미한다. 는 하위품목을 매칭시켜 계산한 가계지 출항목 기준품목의 소

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곡물의 하위품목인 쌀, 찹쌀, 보리

쌀, 콩, 땅콩 그리고 혼식곡 각각의 가중치를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주고 

그 값을 와 곱하여 계산한 다음, 그 합을 곡물의 물가지수로 사용하였

다. 따라서 곡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  곡물에 해당하고, 쌀ㆍ찹쌀과 같

은 하위품목은   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칭된 가계지출 항목에 

대한 소득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이 필요하다. 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을 구

하기 위해서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된 항목별 가계지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계지출 비중은 분위별로 각각 항목의 값을 분위 전체 지출

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품목별 소비자물

가지수 ()와 각 분위별 지출 비중을 이용하여 분위별 총 소비자물가지

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가지수 계산방식은 각각의 품목

별 물가지수와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기하평균을 이용하는 통크비스트 산

식(Tornqvist Formula)을 사용하였다.5) t기의 품목 에 대한 통크비스트 

물가지수( : Tornqvist price index)는 [식 3-2]와 같다. 

5) 통크비스트 물가지수(Tornqvist price index)는 두 시기의 평균지출액 비중에 의하여 가

중된 가격관계치(price relatives)의 기하평균으로 정의된다.(박현정(2009), 󰡔소비자물가지

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지수산식 연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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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식 3-2]

여기서 는 통크비스트 물가지수를 의미하고, 
는 기의 품목별 물

가지수, 
은 기준이 되는 기간의 품목별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두 시기의 지출액 가중치의 산술평균을 의미하고, 
와, 

는 각 기

간의 지출액 가중치를 의미한다. 

수입에 대한 분위별 수입물가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35개 가계지출 항

목을 기준으로 수입품목을 매칭하여 위의 방식과 동일하게 분석을 실시

하였다. 수입물가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일하게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 수입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011

년을 기준연도로 적용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앞선 55개 품목보다 

작은 35개 항목으로 분석한 이유는, 품목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가계지출 

항목과 수입품목의 분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가계지출 항목을 기

준으로 어울리는 수입품목을 매칭하여 각각의 물가지수를 비교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 항목에서는 쌀, 찹쌀, 보리쌀, 콩, 땅콩 그리고 

혼식곡이 곡물에 해당하는 품목이지만, 수입물가지수에서는 쌀, 밀, 옥수

수 그리고 콩이 포함되는 형태로 수입물가 항목을 최대한으로 매칭하였

다. 또한 이와 함께 수입물가지수의 원자료에서 광물자원, 화학제품과 같

은 일반적인 소비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서비스 품

목의 경우 수입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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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계비(Cost of Living) 지수 추정을 위한 엥겔곡선 

추정방정식

이 방법론은 Hamilton(2001, 2005), Costa(2001), 정철 외(2007) 등에

서 사용된 Deaton and Muellbauer(1980)가 도입한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수요추정식을 사용한다. 본 절에서 설명된 식들은 정철 

외(2007)의 추정모형식들에 기초해 기존 추정식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사용된 수요추정식은 시계열적인 정보를 가진 개별 가구의 식료품 예산

비중과 식료품의 비식료품에 대한 상대가격 및 실질소득과의 관계를 나

타내는 식으로 엥겔곡선을 해석하였다. 

   , , , , , , , , , , ,ln ln ln ln ,i j t F j t N j t i j t j t i j tw P P Y P u         X

[식 3-3]

 는 년도의 지역(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ㆍ도) 의 가구 의 

소득 중 식료품 비중을 나타내며,   ,    그리고  는 식료품, 

비식료품, 그리고 모든 재화의 년도의 지역 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 

는 가구의 총 명목소득, 는 가구원 수 등 식료품 예산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가구의 특성 변수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년도의 지역 

의 가격수준인 총가격지수는 식료품가격지수(  )와 비식료품 가격지

수(  )의 기하평균인 [식 3-4]로 표현된다.

 , , , , ,ln ln 1 lnj t F j t N j tP P P             [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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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역 의 재화(G=F(식료품) 또는 N(비식료품))의 가격지수는 기

준연도의 가격수준에서의 가격변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소비자물가지

수 변화율과 진정한 생계비지수 사이에 잠정적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을 [식 3-5]로 나타낸다. 

 

   , , , ,0 , , ,ln ln ln 1 ln 1G j t G j G j t G tP P E       [식 3-5]

[식 3-5]에서  는 기준연도로부터의 참된 누적변화율이고,  

는 그 변화율의 측정오차이다. 로그를 취한 값들을 다음과 같이 보다 단순

한 표기로 수정하고 [식 3-3]~[식 3-5]를 사용하여 [식 3-6]을 도출하였다. 

 
   

, , , , , , , , ,

, , , ,0 , ,0 ,0 , ,

, , , , , , , , , , , ,0 , ,0

,

ln 1 , ln , ln 1 , ln

i j t F j t N j t i j t j t

F t N t t F j N j j i j t

F j t F j t i j t i j t G t G t G j G j

w y

p p p u

Y y E P 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식 3-6]

가구별 예산 비중과 가구별 소득 및 물가지수 자료의 패널형식 

자료로 [식 3-6]을 추정하는 실증모형은 [식 3-7]과 같다. 

, , , , , , , , ,

, ,
1

ˆ
i j t F j t N j t i j t j t

T

t t i j t
t

w p p y p

D u

   




           

 

X

[식 3-7]



제3장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추정과 실질소득불평등도 분석❙61

는 연도 더미변수, 는 연도 및 지역 더미변수들에 대해 생략된 기

준연도(  )와 생략된 기준지역(  )의 정보를 나타내며, 연도 더미변

수의 계수가 추정하는 물가지수의 누적된 오류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풀

어 쓸 수 있다. 

     , ,ln 1 ln 1 ln 1t F t N t tE E E            [식 3-8]

엥겔곡선 접근법의 많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식료품 및 비식료품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측정오차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물가지수의 누적측

정오차는 물가지수로 관측된 증가율과 참된 증가율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 계수들의 비율로 계산된다. 

   , , , ,0 , ,[ln ln ] [ln 1 ] ln 1 .t
G j t G j G j t tP P E




     


 [식 3-9]

[식 3-9]에서 추정된 소비자물가지수의 생계비 변화에 대한 추정오차

를 반영하여 진정한 생계비지수를 계산한다. 위의 과정을 소득분위별로 

실행하여 소득분위별 다른 품목별 가격변화에 대한 대체효과, 소득수준에 

따른 상이한 질적 구성 효과 등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류를 보완한 소득분

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할 수 있고, 나아가 [식 3-10]과 같이 각 소득분위

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연도 더미변수와 곱의 형태로 모든 소득분위를 

하나의 실증식에 포함한 형태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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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012 10 10 2012

0 0 , ,
1993 2 1 1993

ˆ
i j t F j t N j t i j t j t

t t s s st t st i j t
t s s t

w p p y p

D D D D 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식 3-10]

[식 3-10]에 추가된 는 소득분위별 더미변수이다. 소득분위별 방식

은 소득분위별로 차별화된 소득탄력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체 소득분위를 포함한 방식은 전체 소득분위에 적용되는 평균 소득탄

력성의 활용 및 소득분위별 초기 생계비 수준의 횡단면적인 비교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방법의 결과들을 모두 보고한다. 

기본적인 분석작업 이후 실증 결과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 조

사자료의 가구형태를 2인 이상 가구로 제한하여 시계열 자료의 일치성 여

부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통상적인 가구조사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축소보고 현상이 본 연구의 주제인 생계비 추

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가계동향 자료의 시계열 

일치성에 관한 점검은 시계열 가계동향 자료의 가구별 구성의 일치성 결

여문제에 대한 점검이며, 1인 가구를 제외한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1인

가구와 통상적인 2인 이상의 가구와 선호차이 및 이에 따른 식료품 소비

패턴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 시계열 자료의 식료품 소비 선호의 일관성

을 가정하는 엥겔곡선의 접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통상적인 

가구조사 자료분석에서 지적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 현상은 본 연

구의 자료인 가구동향 조사자료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소득분포와 특정 방향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엥겔곡선 접근법으로 추정

한 소득분위별 진정한 생계비와 전체 분위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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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 현상을 부분적이나마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소득변수를 근로소득만으로 국한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이를 

점검한다. 

4. 실증분석 결과

이 장에서 수행된 연구는 소득분포별 소비구조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

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

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는 실증분석 연구목적인 개방과 소득분

포별 소비구조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및 이를 통한 소득

분포별 개방의 차등적인 영향분석을 위해서 소득분포별 소비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가구조사 패널자료와 개방에서의 품목별 가격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자료를 가

구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도

시가계에 대한 가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명목소득 분포

를 도출하고, 명목소득 분포별 품목별 소비구조를 파악하며, 개방에 따른 

품목별 가격변화에 관한 자료는 본 연구과정에서 수출입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그 계산과정은 위의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하

였다. 수출입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입물가지수

를 사용하였다. 

[표 3-1]에서 보듯이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지표인 지니계수와 최상위소

득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소득 10분위/소득 1분위 비율지표 등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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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2/1992년

지니계수 0.283 0.293 0.312 0.380 0.372 1.31

10분위/1분위 3.66 4.09 4.62 8.51 8.50 2.3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5. 7 ~ 14). 

표 3-1.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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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5. 7 ~ 14). 

그림 3-1.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방이 확대된 1990대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세는 

1990년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상승한 후 200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상위-최하위 10분위 소득

비율도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3-1]은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추세 속에

서 양극단 소득분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

소득분위별로 물가상승 속도가 다르다면 하나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로 도출하는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와 달리 소득불평등도의 추세가 더 

빠르게 악화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계층의 물가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면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보다 소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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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지수

1분위 

지수

2분위 

지수

3분위 

지수

4분위 

지수

5분위 

지수

6분위 

지수

7분위 

지수

8분위 

지수

9분위 

지수

10분위

지수

1992 38.37 32.39 32.58 35.08 37.10 36.65 39.32 38.42 38.63 40.39 42.64 

1993 36.48 30.22 32.15 32.46 35.72 34.18 36.40 36.62 40.07 38.33 39.23 

1994 40.48 34.43 36.91 37.63 35.89 36.02 38.50 41.56 40.77 45.35 45.65 

1995 46.98 41.31 42.07 44.03 45.99 47.23 45.77 48.58 47.26 48.97 50.44 

1996 49.49 42.89 45.83 49.24 48.05 48.29 46.62 47.51 52.95 50.43 53.87 

1997 51.86 47.57 44.12 49.65 48.14 49.21 50.99 53.18 52.47 57.95 54.50 

1998 59.82 54.92 53.08 52.26 59.77 59.58 58.55 58.33 61.78 63.64 64.44 

1999 56.68 49.20 51.42 51.98 54.85 54.95 58.01 57.57 58.89 59.26 59.56 

2000 58.57 50.83 55.01 56.41 56.08 57.66 57.66 58.82 59.84 60.31 62.56 

2001 61.83 56.59 58.53 58.57 63.11 61.18 61.72 61.45 63.01 63.66 63.87 

2002 59.31 54.49 56.01 58.04 57.50 57.25 58.38 59.76 60.51 61.26 62.36 

2003 57.55 54.19 54.38 55.65 56.27 55.67 57.23 56.34 59.24 58.49 61.21 

2004 58.98 56.22 56.12 56.91 56.85 58.29 58.68 59.28 59.67 59.57 62.24 

2005 67.34 66.99 66.19 66.58 66.10 66.57 67.16 67.50 67.87 68.17 68.19 

2006 68.16 66.06 66.88 66.91 67.06 67.49 68.18 67.91 68.59 69.37 69.47 

2007 70.37 69.14 69.13 70.09 69.02 70.04 70.82 70.53 70.43 70.59 71.42 

2008 91.99 92.30 92.84 92.87 92.15 91.98 91.85 92.01 92.22 91.62 91.32 

2009 92.19 92.75 91.65 91.23 91.46 91.36 92.01 91.85 92.42 92.84 93.04 

20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109.94 110.47 110.42 109.97 110.11 109.92 110.30 110.32 109.59 109.86 109.35 

2012 111.79 112.35 112.77 112.93 112.14 112.54 112.35 112.63 111.66 110.73 110.31 

자료: 저자 작성.

표 3-2. 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

평등도의 악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소득분위별로 물

가변화가 달라지는 이유는 품목들에 대한 소비구조가 소득분위별로 다르

고(예를 들어, 우하향하는 엥겔곡선의 존재) 그 품목들의 가격변화 속도

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1990년대 이후 품목별로 차

등화된 개방의 정도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10년 기준 교육비는 

최하위 6.4% 대비 최상위 15.0%, 식품지출은 최하위 22.7% 대비 최상위 

11.0%로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의 품목별 지출 비중이 많이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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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지수

1분위 

지수

2분위 

지수

3분위 

지수

4분위 

지수

5분위 

지수

6분위 

지수

7분위 

지수

8분위 

지수

9분위 

지수

10분위

지수

1992 45.83 45.69 44.99 46.68 46.79 46.88 47.21 47.77 45.74 45.67 45.09

1993 47.30 46.36 46.71 46.74 48.63 47.52 49.27 49.53 47.94 47.18 46.35

1994 48.21 48.84 49.49 49.11 49.71 49.87 50.22 50.23 48.38 47.92 45.92

1995 62.26 60.04 61.88 63.56 62.92 62.84 66.76 65.21 62.15 62.44 60.83

1996 64.61 63.61 64.42 67.10 67.10 65.82 67.07 66.27 63.87 64.24 63.89

1997 64.84 65.60 64.41 65.74 66.85 66.00 67.40 66.65 64.94 66.13 62.19

1998 69.81 70.88 65.64 69.82 71.46 70.22 72.00 71.24 70.31 69.12 67.34

1999 68.20 68.60 66.40 68.76 70.56 70.69 69.25 71.51 68.12 67.05 66.28

2000 74.95 73.33 75.71 74.32 73.86 76.48 79.44 75.71 72.91 75.09 73.93

2001 77.33 75.96 72.25 76.65 74.97 76.16 80.30 79.92 77.52 79.09 77.90

2002 78.29 79.55 74.12 78.12 79.99 76.34 80.88 80.74 78.88 78.84 78.37

2003 80.28 82.36 77.89 81.03 81.34 79.28 81.75 84.13 79.88 81.60 81.92

2004 81.46 82.70 78.98 82.39 81.12 79.98 83.40 83.84 81.21 83.36 83.26

2005 91.11 92.40 86.28 91.44 90.81 92.86 92.78 93.46 90.54 92.08 92.53

2006 90.32 93.93 88.03 90.16 91.94 89.72 92.20 92.71 92.43 92.91 87.95

2007 92.17 97.30 90.62 93.97 92.07 92.25 91.29 94.81 91.55 94.14 90.55

2008 93.58 94.71 92.71 96.25 94.59 94.70 92.74 98.60 93.11 93.27 92.01

2009 95.79 100.46 92.71 95.26 95.02 95.88 96.91 98.69 93.27 98.25 93.23

20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104.03 105.10 101.54 106.79 103.67 105.03 104.17 106.78 103.94 104.04 102.10

2012 106.31 104.20 102.22 105.41 105.31 107.56 108.22 110.32 103.65 106.80 104.95

자료: 저자 작성.

표 3-3.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이들 품목의 물가변화도 소득상위계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학생학원교육비

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9.8(1992년)에서 107.8(2012년)로 소득하위계층의 

지출비중이 큰 식품지출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92년 60.2에서 2012년 

119.5로 품목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식품지출의 물가상승도가 상대

적으로 느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구조별 품목비중 차이 

및 품목별 가격변화 차이를 감안하여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소득수준별로 계산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추세 측정에 사용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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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와 [표 3-3]은 각각 앞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수

준별 수입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낸다. 

[표 3-4]에서 수입품목에 대한 소득분위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감안한 

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 추세는 하위소득에 불리하고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물가지수가 개방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가격변수가 질적 효과를 혼재한 단위

가격(unit value)이라는 점, 품목이 수입품목으로만 국한되는 점, 유통과

정에서의 상대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의 생계비지수와 직접

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입품목

군 내에 세부품목으로 고품질 재화와 저품질 재화가 있을 때 해당 품목군

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은 소비자로 하여금 품목 내에서 고품질에서 저품

질로 질적 구성을 대체하는 대응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액

을 수입량으로 나눈 단위가격으로서의 수입가격은 실제가격 상승폭을 과

소하게 반영할 것이다. 만일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군의 질적 구

성의 분산이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군의 분산보다 크다면, 소득

분위별로 계산된 수입물가지수의 상승폭이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2/1992년

지니계수 0.243 0.261 0.294 0.376 0.374 1.54

10분위/1분위 2.87 3.69 4.14 8.28 8.65 3.0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5. 9 ~ 16).

표 3-4. 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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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2/1992년

지니계수 0.288 0.301 0.310 0.383 0.371 1.29

10분위/1분위 3.69 4.12 4.62 9.05 8.38 2.2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5. 9 ~ 16).

표 3-5.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표 3-3]에서 보면, 소득분위별 전체 소비구조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

영한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세를 이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분석 결과는 물가변화가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 전체 소득불

평등도 추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에서 보듯이 소득

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는 단

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표 3-1]의 소득불평등지표들의 추세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단, 하위소득계층의 물가변동 정도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위험기피적인 소비자의 후생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

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생계비 측정지표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체변수로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였다. 먼저, 가구구조 제한 및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엥겔곡선 방법론을 적용하기 전에, 엥겔곡선을 이루는 두 주요 변수인 식

료품 비중과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된 실질소득의 추세를 간략히 살펴보

면 [표 3-6]과 같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식료품의 소득탄력성6)은 약 

0.7 정도로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엥겔곡선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엥겔

곡선을 감안할 때 소득분위 전체의 실질소득수준 변화(약 30% 상승)에 

대해 식료품 비중의 감소는 지나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선행

6) [식 3-7]의 추정 결과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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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소득 10분위 소득 1분위

로그 실질소득 식료품 비중 로그 실질소득 식료품 비중 로그 실질소득 식료품 비중

1992 6.45 0.22 6.79 0.15 5.96 0.28

2012 6.58 0.12 6.90 0.08 5.62 0.1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5. 9 ~ 16)

표 3-6. 엥겔곡선 주요 구성변수의 추세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과도측정오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분석을 소득 10분위와 소득 1분위에 적용하면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중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10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과

도측정오류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장의 분석은 가계동향 조사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을 20~65세로 제한하여 노인가구와 

청소년가구를 제외하였고, 기존 실증연구와 유사하게 가구지출 대비 식비 

비중이 1% 미만이거나 99% 이상인 비정상적인 개별 가구는 제외하였다.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될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응답이 누

락된 경우가 존재하는 가구도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통제변수로 가구

원수, 가구주의 연령, 교육연한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들 변수의 차

이로 인한 식료품 비중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식 3-7]을 적용하여 측정한 엥겔곡선 접근법에 따른 생계비지수 추세

는 [표 3-7]에서 보듯이 하위소득계층의 물가상승도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3-8]과 [그림 3-2], [그림 3-3]에서 이와 

같이 측정된 소득불평등도 지표들이 소득분위별로 차등화되지 않은 전체 

물가지표를 반영한 경우보다 더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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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지수

1분위 

지수

2분위 

지수

3분위 

지수

4분위 

지수

5분위 

지수

6분위 

지수

7분위 

지수

8분위 

지수

9분위 

지수

10분위

지수

1992 45.83 46.69 49.24 48.54 47.76 46.30 45.75 44.97 42.74 41.96 39.10

1993 47.30 44.73 50.82 49.09 47.47 49.19 48.69 46.38 46.51 44.77 41.60

1994 48.21 47.47 51.69 48.74 50.17 50.36 48.57 47.74 49.62 43.98 42.73

1995 62.26 63.13 66.03 62.34 63.03 60.65 63.22 61.34 59.73 59.50 57.59

1996 64.61 64.08 68.08 64.71 64.28 65.02 67.14 63.01 63.65 61.74 59.88

1997 64.84 62.16 66.43 65.51 66.79 65.50 65.95 64.20 64.11 63.39 60.32

1998 69.81 69.68 72.23 71.92 71.31 70.42 69.05 67.15 68.34 67.25 64.90

1999 68.20 69.63 69.39 69.33 68.82 67.40 69.39 64.38 68.99 66.14 64.22

2000 74.95 72.72 76.67 75.45 74.90 74.29 74.60 75.14 74.43 72.40 71.96

2001 77.33 74.61 77.55 77.86 77.30 77.91 77.56 76.91 76.31 75.65 75.95

2002 78.29 74.17 80.05 78.33 77.67 77.73 78.11 78.12 78.53 78.44 77.14

2003 80.28 76.17 81.43 79.45 79.82 79.54 79.60 79.54 81.85 81.79 81.47

2004 81.46 78.38 82.64 81.07 81.05 80.40 80.88 81.22 82.09 83.49 81.84

2005 91.11 89.57 91.57 90.76 90.65 90.88 90.38 90.43 90.99 92.64 90.18

2006 90.32 88.70 88.89 88.27 89.57 90.81 90.33 90.58 92.16 92.84 92.24

2007 92.17 89.84 92.59 90.32 91.07 91.52 92.78 92.96 93.49 94.26 93.26

2008 93.58 89.97 93.40 92.53 93.11 93.01 93.63 94.30 96.24 95.23 93.24

2009 95.79 94.34 95.94 95.04 95.05 94.15 96.85 95.63 98.20 97.36 95.85

20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104.03 101.08 103.48 103.79 104.23 104.17 103.95 104.93 104.49 104.21 104.01

2012 106.31 100.36 106.94 106.11 107.07 106.20 106.86 105.72 106.72 107.15 105.32

자료: 저자 작성.

표 3-7. 엥겔곡선 접근법으로 보정된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2/1992년

지니계수 0.323 0.308 0.314 0.376 0.372 1.15

10분위/1분위 4.45 4.25 4.60 8.34 8.28 1.8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5. 9 ~ 16).

표 3-8. 엥겔곡선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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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엥겔곡선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1997 2002 2007 201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소득수준별 생계비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소득 10분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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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엥겔곡선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1997 2002 2007 201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 소득수준별 생계비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지니계수)

[그림 3-2]와 [그림 3-3]은 위의 소득수준별 생계비지수들을 반영한 소

득불평등도의 추세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식 3-10]을 추정식으로 개별 소득분위별로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변수, 

그리고 이들 두 더미변수들의 곱을 포함한 항들을 모두 포함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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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2/1992년

지니계수 0.328 0.309 0.314 0.376 0.372 1.13

10분위/1분위 4.45 4.26 4.61 8.40 8.29 1.8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5. 9 ~ 16).

표 3-9. 전체 소득분위를 사용한 엥겔곡선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식 3-10]

결과가 [표 3-9]에 제시되어 있다. 이 분석 결과는 앞서 소득분위별로 추

정한 [표 3-8]의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초기연도의 소득분위별 더미변

수들의 기울기 추정치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추가적인 정보는 소득

분위별 초기 물가수준의 차이이다. 소득하위 1분위를 누락된 분위로 할 

때 소득분위가 올라가며 그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고 절대값의 크기가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직면하는 초기 

물가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고소득분위는 분석기간 초

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생계비 수준에서 시작해 물가상승 속도는 저소득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관적인 시계열 자료로서 가계동향 조사자료의 가구구성에 대한 비판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 3-10]은 가계동향 조사자료의 가구형태를 2인 

이상 가구로 제한하여 시계열 자료의 일치성 여부가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한편, 통상적인 가구조사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영

업자의 축소보고 현상이 본 연구의 주제인 생계비 추정 과정에 미치는 영

향을 점검하기 위해 근로소득만을 사용한 결과를 보고한다. 1인 가구와 

통상적인 2인 이상의 가구와의 선호 차이 및 이에 따른 식료품 소비패턴

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 시계열 자료의 식료품 소비 선호의 일관성을 가

정하는 엥겔곡선의 접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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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2/1992년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지니계수

0.314 0.330 0.396 0.391 0.377 1.20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10분위/1분위

5.24 5.97 12.12 10.22 8.76 1.67

엥겔곡선 접근법 지니계수 0.343 0.310 0.343 0.328 0.339 .99

엥겔곡선 접근법 
10분위/1분위

7.83 4.79 9.12 7.00 7.26 .93

자료: 저자 작성.

표 3-10. 민감도 분석: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 사용한 엥겔곡선 접근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결과 비교 [식 3-10]

이 소득분포와 특정 방향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된 경우), 엥겔곡선의 이동으로 추정한 소득분위별 생

계비 추정은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및 이로 인한 엥겔곡선의 이동현

상을 잘못 반영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위에서 제시한 실증 결과의 강건도(robustness) 분석으로 2인 가구 이상 

및 근로소득만으로 자료 및 변수내용을 제한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3-10]에 결과를 수록하였다. 강건도 분석 결과는 앞서 1인가구를 포함하

여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한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처럼 분석기간 중 일관성을 

위해 데이터를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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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이 장에서는 소득분포별 소비구조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

계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

다. 이 장의 실증 결과를 요약한 [표 3-11]에서와 같이 먼저 단일 생계비

지수(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소득불평등도의 추세는 지니계수와 최상

위소득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소득 10분위 배율(10분위 소득/1분위 소

득) 지표로 볼 때, 개방이 확대된 1990대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증

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본분석 결과에 개방 등으로 인한 품목

별 차등가격 변화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 차이를 이용해 소득분위별 수

입물가지수 및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

에 의해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여 소득분위별 물가변화에 근거

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수입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세는 

모든 소득분위에 대해 물가증가 수준에 대한 과도측정오차가 존재해 경

제성장도는 과소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엥겔곡선 방법론에서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하위소득계층의 물가지수 과다측정오차가 상대적으

로 커서 소득불평등도는 과다하게 평가되도록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소득분위별 개방의 진전도와 이를 반영한 가격변화를 직

접적으로 반영한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 단일 가격지수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소득분배도의 

악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이는 품목 내 질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입물가지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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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연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2/1992년

지니계수 0.283 0.293 0.312 0.380 0.372 1.31

10분위/1분위 3.66 4.09 4.62 8.51 8.50 2.32

2) 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지니계수 0.243 0.261 0.294 0.376 0.374 1.54

10분위/1분위 2.87 3.69 4.14 8.28 8.65 3.01

3)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지니계수 0.288 0.301 0.310 0.383 0.371 1.29

10분위/1분위 3.69 .4.12 4.62 9.05 8.38 2.27

4) 엥겔곡선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지니계수 0.323 0.308 0.314 0.376 0.372 1.15

10분위/1분위 4.45 4.25 4.60 8.34 8.28 1.86

5) 전체 소득분위를 사용한 엥겔곡선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사용한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지니계수 0.328 0.309 0.314 0.376 0.372 1.13

10분위/1분위 4.45 4.26 4.61 8.40 8.29 1.86

자료: 저자 작성.

표 3-11. 실질소득불평등도 추세 요약표

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적 효과를 통제하는 소득분위별 

생계비 추정방식(본 연구에서 사용한 엥겔곡선 접근법)의 필요성이 더 크

게 부각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감안한 분석 결과가 단일생계비

지수에 의한 기존 실질소득분배도의 추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고 있지만, 전체 소득분배도의 추세에서 살펴본다면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가 가지는 실질소득분포의 추세에서의 중요성은 명목임금 자체가 소

득분배도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도시가구들을 바탕으로 한 자

료를 이용함으로써 개방이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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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의 실증분석은 엥겔곡선 접근법 등의 새로운 연구방

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에 따른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를 확인하고, 개방

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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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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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뮬레이션

5. 소결: 개방화와 후생효과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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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방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

생수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경제의 개방화는 무역개방 

뿐만 아니라, 자본개방 그리고 국제간 거래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자본 개방과 제

도적 장벽 제거의 효과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관세율 하락을 통한 무역개방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자 한다. 또한 무역장벽의 형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쿼터 등 비관세 

장벽도 존재한다. 최근 들어 비관세 장벽이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또한 비관세 장벽이 관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율 수준으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의 인하를 개방화를 대표하는 변화로 간주하고 개방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개방화의 순수한 효과를 추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자

료의 경우 개방화의 효과와 경기변동 및 여타 요인에 대한 경제성장의 효

과를 분리하기 어렵다. 

개방화가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사용) 측면과 소득(원

천)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춘다는 면에

서 관세율 인하를 상정할 경우 전반적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또한 수

입재와 국산재 간의 가격왜곡이 완화됨에 따라 후생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재를 수출산업 제품과 수입대체산업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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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고, 관세율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재 가격의 하락과 부문

간 상대가격 왜곡의 완화를 상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후생증

진 효과가 어느 계층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

펴보고자 한다. 소득계층별로 소비구성, 즉, 수출재와 수입재의 소비비중

이 상이할 경우 개방화에 따른 후생효과가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소비의 수입재 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화에 따라 후생증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소득 측면에서 개방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소득계층별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방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득수준 변화

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관세율 하락을 통한 개방화는 수출산업

의 생산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율 하락에 따른 외국의 국내 

수출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부문의 생산이 증가

하고 산업종사자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수입대체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따라서 이 부문 산업종사자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산업별 생

산의 변화는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변화를 통해 소득계층별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각 부문이 고용하는 노동력

을 숙련노동력과 비숙련노동력으로 구분하고 소득계층별로 숙련노동 공

급과 비숙련노동 공급 구성 비율을 추정하여 개방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득수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개방화에 따른 숙련노동

력과 비숙련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득수준 변화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화가 소비 측면과 소득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

하여 이들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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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

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에 대해 기술하고, 3절에서는 모형의 캘리

브레이션에 대해 설명한다. 4절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2. 모형

가. 모형의 기본 구조

본 모형은 Auerbach & Kotlikoff(1987)의 모형에 재화의 수출과 수입

과 관련된 생산자와 소득계층별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추가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상정하는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다. 가계는 3개 

소득계층으로 구성된다. 소득계층의 분리는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생애소득은 생애기간 동안의 가용시간의 총가치(≡임금률×가용시간)의 

현재가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각 개인이 속한 소득계층이 

노동소득 혹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포함한 시장소득 총액에 따라 결

정되어 연령에 따라 소득계층이 바뀌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생애기간 동안의 가용시간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분류된 소득계층

에 생애기간 동안 속해 있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각 소득계층에는 연령이 

20세에서 90세까지의 개인들이 공존한다. 즉 각 소득계층에 속한 개인은 

유년기 동안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20세가 되어 성

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비(국산

품과 수입품), 노동공급,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한다.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요소(노동, 자본) 투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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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정부는 조세수입으로 전 인구에 동일한 이전지출

을 한다. 정부의 또 다른 역할은 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무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비와 생산은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부문 1은 수출부문을, 부문 2는 

수입부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부문 1의 경

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입부문의 경우 동일 제품이 수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부문 1 제품에 대한 수요는 국내 수요(소비, 

투자, 정부구매)와 국외수요(수출)로 구성되며, 부문 2 제품에 대한 국내

의 수요는 국산품에 대한 수요와 수입품에 대한 수요로 구성된다. 수입품

에 대한 수요는 소비수요만 존재하며, 투자수요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steady state)의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분석

한다.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변동을 변동시기부터 새로운 균제상태로 이

행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관세율 변동 이전의 균제상태와 

새로운 관세율 하에서의 균제상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나. 가계의 의사결정

각 개인은 생애기간 동안 사망위험은 존재하지 않고 90세까지 생존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7) 연령별 인구수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출생률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연령별 인구비중은 일

정하게 유지된다.

7) 2010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79세이다. 향후 기대수명이 상승할 것을 감안하

여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을 현 시점에서의 수준보다 높게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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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득계층에 속하는 각 개인의 의사결정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이

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은 잔여 생애기간 동안의 기대효용을 극대

화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균제상태의 자원배분에 대해 국한하므로 연령 

20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의 생애효용, 즉 [식 4-1]로 정의되는 

생애효용 극대화를 통해 결정된 연령별 품목별 소비와 여가소비가 20세 

이상 연령계층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소비와 여가소비와 동일하게 

되므로, 본 장에서는 각 소득계층의 연령 20세의 생애효용극대화에 대해

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   
  



   ,  ≤       [식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1′]

    
  

  
  

 


   [식 4-1′′]

 

여기서  ,  ,  , , 는 각각 할인율, ( j 소득계층에 속하는 

연령 a인 개인의) 부문 1과 부문 2의 국산품(수입대체재) 및 수입품 소비, 

여가를 의미한다.

기간 내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부문 1과 부문 2 그리고 국산품과 수

입품의 CES 함수로 정의되는 복합체)와 여가에 대한 Cobb-Douglas 함수

로 가정하였으며, 기간 간 효용함수는 CRRA 함수로 상정한다. 부문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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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2 소비재(국산품과 수입품 소비재)에 대한 선호가 소득계층별로 상

이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다음 3절에서와 같이 소득계층별 수출재 

및 수입재 소비비중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 가정이다. 

각 개인의 제약조건은 생애동안 가용자원의 현재가치가 처분하는 지출

금액의 현재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용자원은 노동소

득,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노동소득은 숙련노동을 통한 

소득과 비숙련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구성된다. 노동을 숙련노동과 비숙련

노동으로 구분한 것은 개방화(혹은 무역규모의 증가)에 따른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소득의 변화가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지출금액은 

국산품 소비, 수입품 소비, 조세납부액으로 구성된다. 조세는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소득세, 소비세, 관세로 구성된다. 

각 세대의 생애제약 조건은 [식 4-2]로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2]


  

                   

[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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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 ,  , ,  , 는 각각 임금률, 노동소득세율, 소득세

율, 자본소득세율, 소비세율, 관세율,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의미한다. 

  ,   ,  , 는 숙련노동시간, 비숙련노동시간, 숙련노동과 비숙련노

동에 대한 임금률을 의미한다. 는 총노동시간 중 숙련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의미한다.8) 는 소득계층별 실제 수준을 반영하여 소득계층별로 

다른 수준을 상정한다.  ,  는 각각 부문 1 소비재의 가격과 부문 2 

소비재 중 국산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부문 2의 수입재( )의 가격은 동

일 부문의 국산품 가격에 수입에 대한 소비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식 

4-4′′). 

선호와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구한 최적화 조건은 [식 4-3]~[식 4-6]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0 if l=1; 

[식 4-3]

  
     

  [식 4-3′]

 

8) 본 모형에서는 대표적인 개인이 가용시간의 일부를 숙련노동에, 나머지를 비숙련노동에 

투입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현실 경제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각 소득계층에 속한 대표적인 개인을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가정을 채택하였다. 



제4장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4]

     
   

  
   

  

[식 4-4′]

         [식 4-4′′]






   

 
  



        [식 4-5]






   

 
  



  식 (4-6)

여기서 는 여가에 대한 제약조건의 잠재가격(shadow value)에 해

당된다. [식 4-3′]은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에 대한 임금률의 가중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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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 가중평균은 소득계층별로 숙련노동의 비중에 따라 산출된

다. [식 4-4′]과 [식 4-4′′]는 각각 부문 2의 국산품과 수입품의 복합체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을 정의한 것이다. [식 4-3]은 여가와 소비의 기간 

내 대체관계를, [식 4-4]는 부문 1 소비재 소비의 기간간 대체관계, [식 

4-5]는 부문 1 소비와 부문 2 소비의 대체관계를, [식 4-6]은 부문 2 소비

재 중 국산품과 수입품 간 대체관계를 의미한다. 

다. 기업의 의사결정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경제에는 수출산업(부문 1)과 수입산업 혹은 수입

대체재 산업(부문 2D) 두 가지 산업이 존재한다. 각 기업은 기업의 가치

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고용,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시점 t에서 

기업의 가치( )는 [식 4-7]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이윤의 현재가치로 정

의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7] 

여기서  , ,  ,  ,  ,  , 는 각각 생산량, 투자, 생산성 단위로 

측정한 숙련노동 및 비숙련노동 투입(식 4-19, 식 4-20 참고), 숙련노동 

및 비숙련노동에 대한 임금률, 자본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i는 수출재 산

업(부문 1)과 수입대체재 산업(부문 2D)을 나타내는 위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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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은 수입( )에서 노동 및 자본 고용비용(각각    , 

 ), 투자비용(I)을 차감한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기업의 이윤의 현재가치

로 환산한 것이 기업의 가치에 반영된다고 가정하였다. 기업의 생산기술은 

[식 4-8]과 같이 생산성( (≡1))이 고정되어 있으며, 자본과 노동의 

Cobb-Douglas 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가정한다. [식 4-9]는 숙련노동 

투입과 비숙련노동 투입의 복합투입재(composite input)의 정의이며,9) [식 

4-10]은 자본축적 방정식이다.


   


 






 [식 4-8]

   

 









[식 4-9]

  
  

   
 

  [식 4-10]

 

여기서  ,  , 는 각각 노동소득분배율, 물적 자본의 감가상각률, 노

동력 중 비숙련노동력의 기여분을 의미한다. 

기업의 최적화 행위는 [식 4-8]~[식 4-10]의 제약 하에서 기업의 

가치(식 4-7)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최적화는 [식 4-11]로 나

타낼 수 있다(부문을 나타내는 위첨자 i 생략). 

9)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복합체를 Cobb-Douglas 함수로 정의한 것은 숙련노동력과 비

숙련노동력에 대한 임금률의 부문 1과 2D 간의 무이차거래 조건(식 4-24)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복합체를 다른 형태의 함수로 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무이차거래 조건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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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11] 

여기서 는 물적 자본 축적방정식의 잠재가격을 나타낸다. 

기업의 최적화 조건은 [식 4-12]~[식 4-14]로 구성된다. 

     

 


  



  [식 4-12]

  

 


  

  
   [식 4-13]

    

 


   [식 4-14]

 

[식 4-12]~[식 4-14]는 각각 숙련노동 투입, 비숙련노동 투입, 물적 자

본 투자에 대한 1계 조건들이다. [식 4-12], [식 4-13]은 숙련노동(비숙련

노동) 고용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를 의미하며, [식 4-14]는 자본

의 한계생산성과 이자율이 동일함을 의미한다.10)

10) [식 4-13]은 부문별 자본수익률과 자본비용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최적화 조건을 제시하

였다. 경제 전체적으로 이차거래 부재조건(no arbitrage condition)에 의해 부문별 자본비

용이 동일하게 조정된다. 따라서 각 부문의 자본비용은 이자율과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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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부문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해외부문을 상정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 측면에서는 폐쇄경제에 가까운 경제를 상정

한다. 반면 재화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본 절의 3항에서 

기술하였듯이 수출부문 재화와 수입부문 재화 간 소비의 불완전 대체관

계를 상정한다. 수입액은 국내의 수입부문 재화에 대한 수요와 국내의 수

입대체재 생산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수출재와 수입대체재 간의 소

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

입대체제와 수입품 간에는 불완전대체 관계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재 가격 변화와 외국소득 변화에 따른 국내 

수출재에 대한 외국의 수요(  ) 변화를 상정하지 않고 [식 4-15]가 상정

한 바와 같이 일종의 소국개방경제를 상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재는 [식 4-15]가 상정한 가격에서 언제든지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 다만, 국내의 수출액은 실질환율( )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수입액과 동일하도록 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식 4-15]

여기서  는 수출재 가격을, e는 실질환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내화

폐의 구매력의 외국화폐의 구매력 대비 비율로 정의된다. 본 모형이 실질

변수를 분석하는 모형이므로 는 numeraire로서 1로 고정시킨다.  는 

외국의 관세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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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

정부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이전지출을 지급하고 그 재원을 조

세로 충당하며, 매 기간 균형재정을 가정한다. 조세의 세원은 소비세, 노

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소득세, 관세로 분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16]

여기서 , 는 각각 소득계층별 연령별 인구수와 보유자산 수준을 

의미한다. 
 (

 )는 숙련노동(비숙련노동)의 소득계층별 연령별 노동생

산성 수준을 나타내는데, 노동생산성 수준은 최저소득계층의 연령 20세 

수준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11) 

바. 경쟁균형

경쟁균형은 주어진 국내외 정책변수 {  }하에서 기업의 가치함수

(식 4-17), 가계의 가치함수(식 4-18), 기업의 의사결정함수,   
 

, 

11) [식 4-2]의 
 

 는 각각 
 (

 )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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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계의 의사결정함수,     ,   , 

  , 물적 자본 결정방정식(식 4-10)으로 구성되며, 조건 ①~⑦을 

만족해야 한다.




 
ma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17]

s.t. [식 4-9], [식 4-10]

   
max

 
          

[식 4-18]

s.t.     
 

 
 

  



[식 4-2′′]

조건 ①: 개인의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식 4-2, 식 4-3~ 

식 4-6 성립).

조건 ②: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야 한다(식 4-10, 식 4-12~식 4-14 성립).

조건 ③: 생산요소시장이 균형을 유지한다(식 4-19~식 4-21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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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식 4-19]

 ≡ 
  




  




   




  [식 4-20]

 ≡ 
  




  



  



  [식 4-21]

조건 ④: 정부예산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식 4-18 성립).

조건 ⑤: 부문간 생산요소가격에 대한 이차거래 부재조건(no ar-

bitrage condition)이 성립한다.


  

 , 
  

 , 
  

    [식 4-22]

조건 ⑥: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23]

  
  




  



     [식 4-24]

여기서 XD는 수출량을 IM은 수입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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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⑦: 무역수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12)


                     [식 4-25]

3. 모형 캘리브레이션

2절에서 설정된 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모수설정을 하였다.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모수들 중 ,  , 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값(각각 4, 0.96, 0.67)을 설정하였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부문 2 소비재 비중의 평균(, 0.336)과 부

문 2 소비 중 수입품 비중(0.258)은 산업연관표에 보고되어 있는 민간소

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부문 1과 부문 2 소비재간 소비비중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구의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 가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계조사상의 소득계층별 품목

별 소비비중 추정치에 의하면(부그림 1 참고), 산업연관표상의 부문 2 민

간소비비중(0.336)에 비하여 가계지출 자료상의 부문 2 비중이 큰 폭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4~7분위)의 부문 2 소비비중은 

1992년 75.7%에서 2012년 62.5%로 하락하였으나, 그 수준은 산업연관

표상의 민간소비지출 중 부문 2의 비중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12) 무역수지 균형은 수출재와 수입재의 가치가 동일한 상황을 의미한다. 수입재의 가치는 

수입대체재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수입대체재와 수입재의 가격 차이는 관세율에 

의해 결정되며, 통관 시 적용되는 수입재 가격은 수입대체재의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이

다(식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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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문 2 소비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고소득층(8~10분위)의 경우도 부

문 2의 비중이 2012년 현재 58.0%로서 산업연관표상의 민간소비지출 보

다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문 2 소비비중 평균을 산업연관표 상

의 비중을 평균수준으로 가정하고 최근 연도(2012년) 현재 소득계층별 비

중의 차이를 반영하여 소득계층별 부문 2 소비비중을 가정하였다. 고소득

층의 부문 2 소비비중은 중간소득계층 비중(33.6%)의 92.8%, 저소득계층

은 107.4%로 가정하였다. 부문 1과 부분 2 간 소비의 대체탄력성은 1.5

로 가정하였으며, 부문 2 내의 국산품 및 수입품 간 대체탄력성은 4로 가

정하였다.13)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력은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으로 분류된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분류는 근로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다. 숙련노동력은 최종학력이 초대졸 이상 근로자로, 비숙련노동력은 초

대졸 미만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소득계층별 비숙련노동 비중은 소득계층

별 최종학력 기준으로 한 분류를 바탕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50.3%, 중간

소득층의 경우 31.2%, 저소득층의 경우 18.4%로 가정하였다. 이는 통계

청 󰡔가계조사󰡕의 조사가구를 10분위 소득계층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저

소득가구(1~3분위), 중간소득가구(4~7분위), 고소득가구(8~ 10분위)로 분

류하여 각 소득계층의 가구의 가구주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숙련노동 

비중을 산출하였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연령별 생산성 프로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 2007)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그림 4-1 참고). 소득계층별 임금률 프로필의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동일한 profile로 가정하고 다만 절

13) 서진교 외(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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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수준만 소득계층별로 다른 것으로 가정한다. 비숙련노동력 생산성

의 숙련노동력 대비 비율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치(62%)로 가정하였다. 생산부문의 수출재산업과 수입대체산업

의 구분은 󰡔산업연관표󰡕 대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순수출 기업과 순수입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출산업(부문 1)14)과 수입대체산업(부문 2)15)

으로 정의한다. 

부문별 기업의 생산함수와 관련된 모수 중 노동소득분배율( )은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 부문에 보

고된 정보와 [식 4-28]을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은 추계한 결과, 부문 

1의 경우 62.8%, 부문 2의 경우 58.7%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  부가가치 총액  생산세 보조금 공제 

피용자 보수

[식 4-26]

물적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산업연관표󰡕를 참고하여 부문 1의 경우 총

부가가치의 6.6%, 부문 2의 경우 10.0%로 가정하였다. 각 부분별 비숙련 

노동력 비중( )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보고된 산업별 학

14) 부문 1에는 석유 및 석탄산업,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

비, 건설, 도소매,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이 속한다.

15) 부문 2에는 농림수산업,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제 및 종이제품, 인쇄 

및 복제, 비금속광물 제품, 제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 기타제조업품이 속한다. 부문 1과 

부문 2에 속하지 않는 산업에는 전력, 가스 및 수도, 음식점 및 숙박, 통신 및 방송, 부

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기타산업이 

있다. 이들 산업은 비교역재 부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류의 근거는 이들 산

업이 관세 실적이 잡히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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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관련

할인율 ( ) 0.96

상대위험회피계수 () 4

여가비중 ( ) 0.67

소비재의 부문 1, 부문 2 간 대체탄력성 (1/(-1)) -1.5

소비재의 부문 2 소비비중 모수 () -

평균 0.336

 고소득층 0.3121) (0.336)2)

 중간소득층 0.3361) (0.336)2)

 저소득층 0.3601) (0.336)2)

부문 2의 국산품과 수입품 간 대체탄력성 (1/( - 1)) -4

부문 2의 수입품 비중 모수 () 0.258

생산관련

노동소득분배율 (부문 1,  ) 62.8%

노동소득분배율 (부문 2,  ) 58.7%

비숙련노동 비중 모수 (부문 1,  ) 29.9%

비숙련노동 비중 모수 (부문 2,  ) 38.8%

노동력 관련

소득계층별 
숙련노동 비중 

(고소득층) 
50.3%
31.2%
18.4%

(중간소득층)

(저소득층)

숙련노동력 대비 비숙련노동력의 생산성 비율 62%

연령별 생산성 [그림 4-1]

주: 1) 정책 시나리오 1의 가정

   2) 정책 시나리오 2의 가정

자료: 저자 작성.

표 4-1. 모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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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별 근로자 수 자료를 참고하여 부문 1의 경우 48.2%, 부문 2의 경우 

62.6%인 점과 비숙련노동력의 생산성이 숙련노동력의 62%인 점을 감안

하여, 각각 29.9%(=0.482×0.62), 38.8%(=0.626×0.62)로 가정하였다.16) 

이전지출 수준은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약 

10%인 점을 감안하여 이전지출이 소득의 약 1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복지급여의 재원이 되는 소비세, 노동소득세, 소득세, 자

본소득세의 비중은 최근의 세수 비중을 고려하여 각각 40%, 10%, 35%, 

15%로 가정한다. 

0

0.2

0.4

0.6

0.8

1

1.2

1.4

1.6

21 26 31 36 41 46 51 56 61 66 71 76 81 86

연령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1. 연령별 노동생산성

1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에 차이가 존재한다. 󰡔임

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문 1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이 속하며, 부문 2에는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이 속한다. 󰡔임

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에서도 전기가스 수도업, 숙박 및 음식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등이 분류되어 있으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류 시와 같이 이들 산업을 비교역재 산업으로 간주하여 부문 

1 혹은 부문 2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산업연관표󰡕에

는 세부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는 세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이 양 부분에 모두 속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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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뮬레이션

가. 정책 시나리오

이전지출 수준은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약 

10%인 점을 감안하여 이전지출이 소득의 약 1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복지급여의 재원이 되는 소비세, 노동소득세, 소득세, 자

본소득세의 비중은 최근의 세수 비중을 고려하여 각각 40%, 10%, 35%, 

15%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행할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

정하였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경제는 관세율이 40%인 경제이

다. 기본경제와 비교를 위해 0~35%의 관세율을 상정하였다. 0~35%의 관

세율은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는 소득계층별 평균 유효관세율 변화 추이

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10분위 소득계층별 유효관세율을 저소득층(1~3

분위), 중간소득층(4~7분위), 고소득층(8~10분위)으로 3개 소득계층으로 

통합하여 산출한 소득계층별 유효관세율은,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기

간 동안 저소득층의 경우 38.93%에서 30.24%로, 중간소득층의 경우 

32.58%에서 23.98%로, 고소득층의 경우 27.75%에서 20.81%로 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과거 유효관세율이 약 20%와 40%사이

에서 유지되었다는 점과 향후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효

관세율이 하락할 것을 감안하여 20%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상정하

였다.17) 

17)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소득계층별 유효관세율 수준과 소비재 총액을 기준으

로 산정한 관세율의 가중평균 수준 간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부그림 2]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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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또한 관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개방화의 효과를 생산 측면

과 소비 측면의 요인으로 분해하여 살펴보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를 다음 

두 경우로 분리하였다. 정책 시나리오 1은 소득계층별 생산 측면의 차이

(비숙련노동력 구성 비율)과 소비 측면의 차이(부문 2 소비비중)의 차이

를 상정하였으며, 시나리오 2는 생산 측면의 차이만 반영한 하여 소비 측

면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제거한 상황을 상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책 시

나리오 1하에서는 소비재의 부문 2 소비비중 모수 ()를 고소득층의 경

우 0.312, 중간소득층의 경우 0.336, 저소득층의 경우 0.360으로 가정한 

반면, 정책 시나리오 2하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한 모수 값

(0.336)을 가정하였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

1) 기준 경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시뮬레이션상의 기본경제는 관세율 40%

를 상정한 경제이며, 이 경제의 정상상태(steady state) 자원배분을 산출하

였다. NNP 기준으로 산정한 생산액의 가치에서 수출부문인 부문 1의 비

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문 1이 수출부문인 관계로 생산액이 

소비액을 초과하는데, 그 초과분은 수출액에 해당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순생산액 가치를 기준으로 생산액을 산정하였고 또한 정부구매를 상정하

지 않았으므로, 정상상태에서 투자(대체투자)의 가치가 0이 되고 따라서 

평균관세율이 1996년 35~40% 수준에서 2011년에는 약 10%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소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정책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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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과 소비액의 차이는 수출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

본의 국제간 이동이나 국제간 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환율시장

에서의 환율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 환율시장이 균형을 이루어 수출액의 

가치는 수입액의 가치와 동일하게 된다(식 4-25). 수출물량(=생산량(부문 

1)-실질소비(부문 1)18))에 비하여 수입량(=실질소비(부분 2, 수입재))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관기준 수입재의 실질가치(가격(부문 2, 수

입대체제)), 즉 수입대체재의 가격이 수출재의 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비숙련노동에 대한 임금률이 숙련노동의 임금률의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단위로 환산한 숙련노동력 고용량이 비숙련노동력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에 보고되어 있듯이 숙련노동에 

비하여 비숙련노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숙련노동력이 비숙련노

동력에 비하여 생산성 수준이 높아 생산성 단위로 표시한 숙련노동 고용

량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경우 부문 1 소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문 1 생산품에 대한 소비비중 모수

(0.664=1-0.336())를 높게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소득과 소비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고소득층의 노동소득이 

중간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의 숙련노동력 공급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현저히 높

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소득의 차이로 인해 소비수준도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소득, 소비, 자산보유액의 연령별 분포는 생애주기 모형에서 나타

18) 부문 1 소비재의 가격인 1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소비와 소비량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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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소득의 경우 연령의 상승에 따라 

상승하다가 40세 정도에 정점에 도달하여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75세

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소득의 연령별 추이는 노동공

급이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는 임금률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률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기간간 대체가 발생하므로 

임금률의 추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변화한다. 

소비의 경우도 [식 4-4]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률의 추이에 따라 변화

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동공급에 비하여 소비가 고연령기로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할인율


 의 

값에 비해 세후이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 증

가율

   이 연령의 상승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은퇴 후 소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은퇴 후 여가의 잠재가

치(shadow value)가 높아지게 되고, 여가와 대체관계에 있는 소비수준을 

높이게 된다. 즉 [식 4-3]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 여가수준이 1로 고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가의 잠재가치()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유발

하는 기간내 대체가 발생하게 된다. 

가계보유 자산의 연령별 추이도 생애주기 모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은퇴 이전에는 노후 소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은퇴 이후 자산을 처분하여 노후 소비에 충당하므로, 자산의 연령별 추이

는 은퇴시기까지 자산이 증가하고, 은퇴 이후 감소하며, 사망 시에는 보유

자산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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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40%1) 35% 30% 25% 20% 15% 10% 5% 0%

실질총생산액 59.5 0.262) 0.55 0.87 1.24 1.66 2.13 2.68 3.31 

생산량, 부문 1 43.7 0.252) 0.52 0.83 1.16 1.54 1.97 2.45 3.00 

생산량, 부문 2 15.9 0.082) 0.17 0.29 0.44 0.62 0.84 1.10 1.42 

자산수익률 0.1 6.6 6.6 6.6 6.6 6.6 6.6 6.6 6.5 

임금률, 숙련노동자 1.097 0.052) 0.11 0.16 0.23 0.29 0.36 0.44 0.53 

임금률, 비숙련노동자 0.678 0.042) 0.09 0.14 0.20 0.26 0.32 0.39 0.47 

실질총소비액 59.5 0.312) 0.64 1.00 1.38 1.79 2.24 2.72 3.25 

실질소비, 부문 1 40.3 -0.152) -0.31 -0.47 -0.65 -0.85 -1.05 -1.27 -1.52 

실질소비, 부문 2, 
수입대체재

15.9 0.082) 0.17 0.29 0.44 0.62 0.84 1.10 1.42 

실질소비, 부문 2, 수입재 3.5 5.052) 10.58 16.65 23.36 30.80 39.08 48.37 58.84 

자본량 328.6 0.232) 0.47 0.73 1.00 1.30 1.63 1.98 2.36 

고용량(숙련노동) 21.6 0.102) 0.21 0.33 0.45 0.58 0.73 0.88 1.05 

고용량(비숙련노동) 16.6 0.102) 0.20 0.31 0.42 0.55 0.68 0.83 0.99 

가격, 부문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격, 부문 2 1.034  1.024 1.014 1.004 0.993 0.981 0.969 0.955 0.941 

가격, 부문 2, 수입대체재 0.951  0.951 0.950 0.949 0.948 0.947 0.945 0.943 0.941 

가격, 부문 2, 수입재 1.331 1.283 1.235 1.186 1.138 1.089 1.040 0.991 0.941 

물가지수 100 99.7  99.4 99.0 98.7 98.3 97.8  97.4 96.9 

물가지수(소득계층별)

 고소득 100 99.7 99.4 99.1 98.8 98.4 98.0 97.6 97.1 

 중간소득 100 99.7 99.4 99.0 98.7 98.3 97.8 97.4 96.9 

 저소득 100 99.7 99.3 99.0 98.6 98.1 97.7 97.2 96.7 

소득계층별 분포

노동소득

 고소득 21.64 0.102) 0.21 0.33 0.45 0.58 0.73 0.88 1.05 

 중간소득 12.46 0.102) 0.20 0.32 0.44 0.57 0.71 0.86 1.02 

 저소득 10.75 0.102) 0.20 0.31 0.43 0.56 0.70 0.85 1.01 

소비, 부문 1

 고소득 16.34 -0.142) -0.28 -0.44 -0.61 -0.79 -0.98 -1.18 -1.41 

 중간소득 13.09 -0.152) -0.31 -0.48 -0.66 -0.85 -1.06 -1.29 -1.53 

 저소득 10.88 -0.162) -0.34 -0.52 -0.72 -0.93 -1.15 -1.39 -1.66 

표 4-2. 시뮬레이션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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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40%1) 35% 30% 25% 20% 15% 10% 5% 0%

소비, 부문 2, 수입대체재

 고소득 5.84 0.092) 0.20 0.33 0.49 0.69 0.92 1.20 1.54 

 중간소득 5.23 0.082) 0.17 0.29 0.44 0.62 0.83 1.10 1.41 

 저소득 4.85 0.062) 0.15 0.25 0.38 0.55 0.74 0.99 1.28 

소비, 부문 2, 수입재

 고소득 1.30 5.062) 10.60 16.70 23.42 30.88 39.20 48.52 59.02 

 중간소득 1.16 5.052) 10.58 16.65 23.36 30.79 39.08 48.36 58.83 

 저소득 1.08 5.042) 10.55 16.61 23.29 30.70 38.95 48.20 58.62 

후생증진 효과(%)

 고소득 0 0.029 0.060 0.093 0.130 0.170 0.213 0.262 0.316 

 중간소득 0 0.028 0.059 0.092 0.128 0.167 0.210 0.258 0.311 

 저소득 0 0.029 0.060 0.093 0.130 0.170 0.215 0.264 0.318 

주: 1) 기준 경제 

   2) 기준 경제 대비 변화 비율(단위: %, 관세율 0~35%에 걸쳐 적용)

자료: 저자 작성.

표 4-2. 계속

관세율 40%1) 35% 30% 25% 20% 15% 10% 5% 0%

실질순생산액 59.5 0.262) 0.55 0.87 1.24 1.66 2.14 2.68 3.31 

생산량, 부문 1 43.6 0.252) 0.53 0.83 1.18 1.56 1.99 2.48 3.03 

생산량, 부문 2 16.0 0.082) 0.18 0.30 0.45 0.63 0.85 1.12 1.44 

자산수익률 0.1 6.6 6.6 6.6 6.6 6.6 6.6 6.6 6.5 

임금률, 숙련노동자 1.097 0.052) 0.11 0.16 0.23 0.29 0.37 0.44 0.53 

임금률, 비숙련노동자 0.678 0.042) 0.09 0.14 0.20 0.26 0.32 0.39 0.47 

실질총소비액 59.5 0.312) 0.64 1.00 1.38 1.79 2.24 2.73 3.26 

실질소비, 부문 1 40.2 
-0.152

) 
-0.31 -0.48 -0.66 -0.86 -1.06 -1.29 -1.53 

실질소비, 부문 2, 
수입대체재

16.0 0.082) 0.18 0.30 0.45 0.63 0.85 1.12 1.44 

실질소비, 부문 2, 수입재 3.6 5.052) 10.58 16.66 23.37 30.81 39.10 48.40 58.87 

자본량 328.7 0.232) 0.47 0.73 1.01 1.31 1.63 1.98 2.36 

고용량(숙련노동) 21.6 0.102) 0.21 0.33 0.45 0.58 0.73 0.88 1.05 

고용량(비숙련노동) 16.6 0.102) 0.20 0.31 0.42 0.55 0.68 0.83 0.99 

표 4-3. 시뮬레이션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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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40%1) 35% 30% 25% 20% 15% 10% 5% 0%

가격, 부문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격, 부문 2 1.034 1.024 1.014 1.004 0.993 0.981 0.968 0.955 0.941 

가격, 부문 2, 수입대체재 0.951 0.951 0.950 0.949 0.948 0.947 0.945 0.943 0.941 

가격, 부문 2, 수입재 1.332 1.283 1.235 1.186 1.138 1.089 1.040 0.990 0.941 

물가지수 100 99.7 99.4 99.0 98.7 98.3 97.8 97.4 96.9 

물가지수(소득계층별)

 고소득 100 99.7 99.4 99.0 98.7 98.3 97.8 97.4 96.9 

 중간소득 100 99.7 99.4 99.0 98.7 98.3 97.8 97.4 96.9 

 저소득 100 99.7 99.4 99.0 98.7 98.3 97.8 97.4 96.9 

소득계층별 분포

노동소득

 고소득 21.64 0.102) 0.21 0.33 0.45 0.58 0.73 0.88 1.05 

 중간소득 12.46 0.102) 0.20 0.32 0.44 0.57 0.71 0.86 1.02 

 저소득 10.75 0.102) 0.20 0.31 0.43 0.56 0.70 0.85 1.01 

소비, 부문 1

 고소득 15.77 -0.152) -0.31 -0.48 -0.66 -0.85 -1.06 -1.28 -1.52 

 중간소득 13.09 -0.152) -0.31 -0.48 -0.66 -0.86 -1.07 -1.29 -1.54 

 저소득 11.30 -0.152) -0.31 -0.48 -0.67 -0.86 -1.07 -1.30 -1.55 

소비, 부문 2, 수입대체재

 고소득 6.30 0.082) 0.18 0.30 0.46 0.64 0.86 1.13 1.45 

 중간소득 5.23 0.082) 0.18 0.30 0.45 0.63 0.85 1.12 1.44 

 저소득 4.51 0.082) 0.18 0.30 0.45 0.63 0.85 1.11 1.43 

소비, 부문 2, 수입재

 고소득 1.40 5.052) 10.58 16.67 23.38 30.82 39.11 48.41 58.89 

 중간소득 1.16 5.052) 10.58 16.66 23.37 30.81 39.10 48.40 58.87 

 저소득 1.00 5.052) 10.58 16.66 23.37 30.80 39.09 48.38 58.86 

후생증진 효과(%)

 고소득 0 0.034 0.071 0.110 0.154 0.201 0.253 0.310 0.373 

 중간소득 0 0.028 0.059 0.092 0.128 0.167 0.211 0.259 0.312 

 저소득 0 0.024 0.050 0.078 0.109 0.143 0.180 0.221 0.267 

주: 1) 기준 경제 

   2) 기준 경제 대비 변화 비율 (단위: %, 관세율 0~35%에 걸쳐 적용)

자료: 저자 작성.

표 4-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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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득계층별ㆍ연령별 노동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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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소득계층별ㆍ연령별 소비 
(부문 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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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소득계층별ㆍ연령별 소비 
(부문 2, 수입대체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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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소득계층별ㆍ연령별 소비 
(부문 2, 수입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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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득계층별ㆍ연령별 보유자산 
(=40%) 

자료: [그림 4-2]~[그림 4-6]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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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율 하락의 효과

여기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유효관세율 변화 추이를 

반영한 관세율 시나리오를 상정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기술하

고자 한다. 먼저, 소득계층별 노동력 구성, 즉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구

성의 차이와 소비구성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시뮬레이션 1의 결과에 대해 

기술 한다(표 4-2 참고). 

관세율의 하락은 생산수준을 상당 수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율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생산 수준을 높이게 되는데, 실질생산 상승 규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율이 20%(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 

실질생산 수준이 1.24%(3.3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부

문 1의 생산량은 관세율의 하락에 따라 대폭 증가하는데, 이는 환율의 신

축적 조정으로 인해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일하게 조정되기 때문이다. 관

세율의 하락은 수입재의 가격을 낮추고, 이로 인해 수입재 수요가 증가하

게 되어 수출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수입대체산업인 부문 2의 증가규모

는 수출산업 부분인 부문 1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율의 하락

에 따라 부문 2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소비 증가의 일부를 

수입의 증가로 충당되기 때문에 수입대체재산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으로 인해 수입재의 수입대체재

에 대한 상대가격이 낮아져 수입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졌기 때문이다. 

19) [표 4-2]에 의하면, 관세율 하락에 따를 부문 1과 부문 2 생산액의 실질가치 증가율이 

부문 1과 부문 2의 생산량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세율의 하락에 따라 

부문 2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이러한 물가지수 하락으

로 인해 실질순생산액 증가율이 생산량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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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경우 부문 1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수입대체재에 대한 소비

는 소폭 증가하고 수입재의 소비는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율의 하락에 따라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재 소비는 증가하게 되고,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출재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수입대체재의 경우 

수입재와의 대체관계에 의해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전반적

인 소득의 향상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는 상반된 효과가 있는데,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는 후자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수출재와 수입대체재의 생산이 증가하나, 수출재 생산증가 규모가 더 

큰 관계로 노동에 대한 수요의 구성에도 변화가 유발된다. 수출재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노동 고용의 증가폭이 수입대체재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숙련노동 고용의 증가폭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에 대한 임금률도 변화

하게 되는데, 수요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숙련노동력의 임금률 증가폭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의 변화는 소득계층별 노동

소득의 상대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숙련노동 비중이 높은 고소

득층으로 갈수록 노동소득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수준이 수입대체재와 수입재의 경우 중간소득층과 저소

득층의 소비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된다. 관세율

의 하락에 따를 수출재 부문 1의 소비수준 감소율은 고소득층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 관세율의 하락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액 증가율은 다

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나, 관세율의 하락에 

따라 저소득층의 물가지수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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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여타 소득계층에 

비하여 부문 2 소비(수입대체재와 수입재 소비)의 비중이 여타 계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관세율의 하락에 따라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문 2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가 상대

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어 저소득층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율 하락이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처 각 시나리오별 후생증진 규모를 산출하였다. 각 

정책대안의 후생비용 산출을 위하여 [식 4-27]을 이용하였다. 후생증진 

규모는 [식 4-27]의 x에 해당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각 정책대안하에서 산

출된 세대별 연령별 소비와 여가를 통해 각 세대가 얻을 수 있는 생애기

대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생애기대 수준을 얻기 위해 기준 경제하에서의 

부문 1, 부문 2 중 수입대체재, 부문 2중 수입재 소비, 그리고 여가수준을 

비례적으로 늘리되, 어느 정도 늘여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27]

여기서 , , , 는 각각 기준 경제에서의 부문 1, 부문 2 

중 수입대체재, 부문 2 중 수입재의 연령별 소비와 여가의 연령별 소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관세율 하락에 따른 후생증진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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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고소득층이 높고, 중간소득층의 후생증진 규모

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관세율의 하락에 따라 숙련노

동력에 대한 임금률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

비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큰 후생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숙련노동력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이들 계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가 다른 소득계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져서 소비의 실질가치 하락이 큰 폭으

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중간소득계층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후생증진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하락이 소득계층별 노동력 구성의 차이와 소비구성의 차이를 

모두 반영한 상황을 상정한 정책 시뮬레이션 1과 달리, 소득계층별 노동

력 구성의 차이만을 반영한 정책 시뮬레이션 2는 정책 시뮬레이션과 후생

효과 측면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관세율의 하락에 따른 후생증

진 효과는 고소득층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중간소득계층이며, 저소득층

의 후생증진 효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율 하락에 따른 노동소득 증가폭이 저소득층의 경우 낮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구성 측면의 차이로 인한 물가지수 변동폭의 영

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소득계층별 후생증진 규모의 차이는 대부분 노동

소득의 변화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책 시뮬레이션 2의 결과는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변동과 후생비용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정책 시뮬레

이션 1과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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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개방화와 후생효과

앞에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자원배분, 소득 

및 소비의 분배상태, 그리고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분석 결과를 경제의 개방화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자 한다. 

경제의 개방화는 단순히 관세율의 하락을 통한 무역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화는 무역개방뿐만 아니라 자본개방 그리고 국제간 거

래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

념이다. 그러나 자본개방과 제도적 장벽 제거의 효과에 대해 정량적인 분

석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관세율 하락을 통한 무역개

방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관세율의 하락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부문의 생산

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수입대체재의 생산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

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관세율 하락에 

따라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숙련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숙련노동력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노동소득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높여 이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수입대체재와 수입재의 소비비중

이 높은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를 낮추어 소비의 실질가치를 높이

며, 이로 인해 이들의 후생증진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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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하였듯이 관세율 인하를 개방화의 주요 측면으로 해석한다

면, 개방화의 후생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개방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반적인 생산수준을 높여 소득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수준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유발하

고, 이에 따라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후생을 증진할 것이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관세율은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및 수출재간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키는데, 관세율의 하락은 이러한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

킬 것이다. 

후생증진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

세율의 인하는 수출재 산업의 생산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여서 수출

재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 중 숙련노동력 비중

이 수입대체재 산업에 비하여 높아, 숙련노동력 보유 비중이 높은 고소득

층의 후생효과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소

비 측면에서 보면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후

생 증진효과가 예상된다. 관세율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의 실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생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관

세율의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화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혜택을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의 개방화는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

율성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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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록 개방화가 전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가능성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후생증진 폭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개방화의 효과 분석을 위해 생산 혹은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소비 측면을 고려

할 때 개방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후생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화와 관련된 소비 측면의 분석은 과거 생산 측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개방화와 관련하여 소득계

층별 소비구조, 수출 및 수입 품목을 변화 추이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을 고려하여 개방화에 취약한 

소득계층과 여타 분류방식에 따른 집단의 후생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

을 바탕으로 개방화와 관련된 정부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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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와 개방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

는 다시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중되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방에 따른 소득증대 및 분배와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개방도의 추이를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무역개방도(교역액/GDP) 및 수입개방도(수입액

/GDP)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는 1992년 각

각 48%, 24%에서 2012년 89%, 4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개방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2년 4.4%로 인하되어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가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은 관세율을 보였다. 한편, 추이를 살펴

보면 평균관세율이 모든 분위에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소득

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가중평균관세율 인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소득계층별 수요 품목의 차이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폭만이 아니라, 계층별 지출 비중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가계지출 분포와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

계지출 및 소비지출의 경우 1992년 대비 2012년에 약 3배 가량 큰 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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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모든 지출품목들이 증가하였지만, 지출품목별

로 증가폭은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출품목은 통신품

목으로 약 9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2년에 비해 IT 산업의 발전과 휴대

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통신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출이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음식 및 숙박에 대한 지출이 약 4.3배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품 분야 품목에 대한 지출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가계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품목으로 나타났고, 1992년에 약 19%에서 2012년에 이르면 약 11%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총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

는 비율인 엥겔계수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에 대한 지출은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들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에서는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만 시간이 지남

에 따라서 1분위나 10분위 모두에서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가계지출비중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 및 계

층별로 고찰한 결과,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는 6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상

관계수와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저소득층 모두에서 운송기구 연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개방과의 관계 또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연료비에 대한 지출 비

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저소득층에서 연료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고소득층에서는 대

부분의 품목에서 개방도와 지출 비중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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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는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과는 

달리 이들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통계분석과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

였다. 먼저 소득분포별 소비구조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최상위소득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소득 10분위 배율 지표 등에서 개방이 확대된 1990대 이후 소

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으로 인한 품목

별 차등가격 변화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 차이를 이용해 소득분위별 수

입물가지수 및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

에 의해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여 소득분위별 물가변화에 근거

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소득분위별 수입물

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 대해 지니계수

와 10분위 배율(10분위/1분위)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 지니계수는 1992년 

0.243(0.288)에서 2012년 0.374(0.371)로 증가하고, 10분위 배율은 2.87 

(3.69)에서 8.65(8.38)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단점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과대측정오차가 지목된

다는 점에서 엥겔곡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

를 도출하였다. 소득분위별 개방의 진전도와 이를 반영한 가격변화를 직접

적으로 반영한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 단일가격지수(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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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소득분배도의 악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품목 내 질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입물가지수의 한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적 효과를 통제하는 소득분위별 생계비 추정방식(본 연구에서 

사용한 엥겔곡선 접근법)의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된다고 하겠다.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지니계수는 1992년 0.323에서 

2012년 0.371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10분위 배율도 4.45에서 8.28로 

증가하여 기존의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의 악화 정도

가 덜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 기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자료를 제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

의 결과는 오히려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

히려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니계수는 1992년 0.343에서 2012

년 0.339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10분위 배율도 7.83에서 7.26으로 하락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 도시가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개방이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미진한 점이 있다.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는 이를 고려한 

실질소득 분포의 추세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연구결과는 엥겔곡선 접근법 등 새

로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에 따른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를 확

인하고 개방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

으로도 활용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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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

였다.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

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부문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줄이

고 수입대체분의 생산을 소폭 줄이거나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

다. 관세율 인하가 개방정책의 주요 척도라고 볼 때, 개방에 따른 후생효

과는 먼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소비와 후생의 증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

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20) 

한편,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고소

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 측면에서 보

면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후생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의 실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생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관세율의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효과를 수량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의 

실효관세율이 1996년 약 40%(30%, 30%)에서 2012년 약 30%(25%, 

20%)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후생증진 효과는 생애소비와 여가 소

20) 높은 관세율은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및 수출재 간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키는데, 관세율

의 하락은 이러한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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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가치의 0.056%(0.032%, 0.068%)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방이 전반적

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은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폭이 상이

하며, 특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을 이

루는 중간계층의 후생증진이 미약하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흥미로

우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여지를 감안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소득불평등 악화와 추세적 양

극화의 진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방

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

지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

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소득분위별 물

가지수(수입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와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

득불평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과대평

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개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보고

서의 결과가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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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품목 매칭표

대분류 가계지출 항목 CPI 품목 가계지출 항목 수입물가지수 품목

01. 
식료품ㆍ

비주류음료(원)

곡물(원)

쌀 곡물(원) 쌀

찹쌀 - 밀

보리쌀 - 옥수수

콩 - 콩

땅콩 - -

혼식곡 - -

곡물가공품(원)

밀가루 곡물가공품(원) 견과가공품

국수 - -

라면 - -

당면 - -

두부 - -

씨리얼식품 - -

부침가루 - -

빵 및 떡류(원)

케이크 빵 및 떡류(원) -

식빵 - -

빵 - -

떡 - -

육류(원)

쇠고기(국산) 육류(원) 쇠고기

쇠고기(수입) - 돼지고기

돼지고기 - 어육

닭고기 - -

육류가공품(원)

소시지 육류가공품(원) 우피

햄 - 도축부산물

육류통조림 - -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원)

갈치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원)
냉장어류

명태 - 냉동명태

조기 - 냉동어류

고등어 - -

꽁치 - -

오징어 - -

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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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1.
식료품ㆍ

비주류음료(원)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원)

굴 - -

조개 - -

전복 - -

기타수산동물가공
(원)

마른멸치 기타수산동물가공(원) -

마른오징어 - -

오징어채 - -

북어채 - -

어묵 - -

맛살 - -

생선통조림 - -

젓갈 - -

유제품 및 알(원)

우유 유제품 및 알(원) 치즈

분유 - -

치즈 - -

발효유 - -

달걀 - -

유지류(원)

참기름 유지류(원) 원당

식용유 - 콩기름

- 식물성 기름

- 대두박

- 식물성 유박

과일 및 과일가공품
(원)

사과 과일 및 과일가공품(원) 과일

배 - -

복숭아 - -

포도 - -

밤 - -

감 - -

귤 - -

오렌지 - -

참외 - -

수박 - -

딸기 - -

바나나 - -

키위 - -

과실통조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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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1.
식료품ㆍ

비주류음료(원)

채소 및 채소가공품
(원)

배추 채소 및 채소가공품(원) 냉동채소

상추 - -

양상추 - -

시금치 - -

양배추 - -

미나리 - -

깻잎 - -

부추 - -

무 - -

열무 - -

당근 - -

감자 - -

고구마 - -

도라지 - -

콩나물 - -

버섯 - -

오이 - -

풋고추 - -

호박 - -

가지 - -

토마토 - -

파 - -

양파 - -

마늘 - -

브로콜리 - -

고사리 - -

피망 - -

단무지 - -

해조 및 
해조가공품(원)

김 해조 및 해조가공품(원) -

맛김 - -

미역 - -

당류 및 과자류(원)

초콜릿 당류 및 과자류(원) -

사탕 - -

껌 - -

아이스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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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1.
식료품ㆍ

비주류음료(원)

당류 및 과자류(원)

비스킷 - -

스낵과자 - -

초코파이 - -

조미식품(원)

설탕 조미식품(원) -

잼 - -

꿀 - -

물엿 - -

고춧가루 - -

참깨 - -

생강 - -

소금 - -

간장 - -

된장 - -

양념장 - -

고추장 - -

카레 - -

케첩 - -

드레싱 - -

혼합조미료 - -

기타식품(원)

수프 기타식품(원) -

이유식 - -

김치 - -

밑반찬 - -

냉동식품 - -

즉석식품 - -

삼각김밥 - -

커피 및 차(원)

커피 커피 및 차(원) 커피

커피크림 - -

차 - -

차음료 - -

02.
주류ㆍ담배(원)

주스 및 기타음료(원)

과일주스 주스 및 기타음료(원) 주스원액

두유 - -

생수 - -

기능성 음료 - -

탄산음료 - -

혼합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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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2.
주류ㆍ담배(원)

주류(원)

소주 주류(원) 포도주

과실주 - 위스키

맥주 - -

막걸리 - -

위스키 - -

약주 - -

담배(원)
담배(국산) 담배(원) 잎담배

담배(수입) - -

03.
의류ㆍ신발(원)

직물 및 외의
+내의+기타의복(원)

남자정장 직물 및 외의
 +내의+기타의복(원)

순면사

남자외투 순합성 섬유사

남자상의 - 순면직물

여자정장 - 순합성 섬유직물

여자외투 -
남성용 재킷 및 

점퍼

원피스 - 여성용 바지

여자상의 - 셔츠

남자하의 - 남성용 편직셔츠

여자하의 - 스웨터

점퍼 - 가공우피

티셔츠 - -

스웨터 - -

청바지 - -

남자내의 - -

여자내의 - -

남자학생복 - -

여자학생복 - -

운동복 - -

등산복 - -

아동복 - -

유아복 - -

양말 - -

모자 - -

넥타이 - -

장갑 - -

신발(원)

아동화 신발(원) 가죽신발

남자구두 - -

여자구두 - -

운동화 - -

실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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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4.
주거ㆍ수도ㆍ

광열(원)

주택유지 및 수선(원)

벽지 주택유지 및 수선(원) 페인트

바닥재 - -

페인트 - -

세면기 - -

연료비(원)

LPG(취사용) 연료비(원) 무연탄

등유 - 유연탄

연탄 - 원유

부탄가스 - 천연가스(LNG)

- 프로판가스

- 부탄가스

- 정제혼합용 원료유

05.
가정용품ㆍ

가사서비스(원)

가구 및 
조명+실내장식+

가구ㆍ조명 및 장식 
서비스(원)

장롱
가구 및 

조명+실내장식+가구ㆍ
조명 및 장식 서비스(원)

가구

침대 -

거실장 -

소파 -

책상 - -

의자 - -

식탁 - -

싱크대 - -

가정용 섬유(원)
침구 가정용 섬유(원) -

커튼 - -

가전 및 가정용 기기
(원)

전기밥솥 가전 및 가정용 기기(원) 에어컨

가스레인지 -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 어댑터

냉장고 - -

김치냉장고 - -

에어컨 - -

선풍기 - -

난방기기 - -

공기청정기 - -

세탁기 - -

청소기 - -

믹서 - -

전기매트 - -

비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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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5.
가정용품ㆍ
가사서비스

(원)

가사용품(원)

식기 가사용품(원) -

컵 - -

솥 - -

프라이팬 - -

냄비 - -

수저 - -

밀폐용기 - -

가정용 공구 및
기타(원)

부엌용 용구 가정용 공구 및 기타(원) -

보일러 - -

건전지 - -

디지털도어록 - -

가사소모품(원)

세탁세제 가사소모품(원) 전구 및 램프

섬유유연제 - -

전구 - -

부엌용 세제 - -

청소용 세제 - -

살충제 - -

가정용 비닐용품 - -

키친타월 - -

방향제 - -

습기제거제 - -

06.
보건(원)

의약품(원)

감기약 의약품(원) 백신

진통제 - 의약품완제

소화제 - 암모니아

정장제 - 요소

위장약 - -

진해거담제 - -

소염진통제 - -

피부질환제 - -

조제약 - -

한방약 - -

우황청심원 - -

인삼 - -

홍삼 - -

혼합비타민제 - -

건강기능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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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6.
보건(원)

의료용 소모품(원)

종이기저귀 의료용소모품(원) -

위생대 - -

안경 - -

콘택트렌즈 - -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원)

체온계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원)
의료용 기기

혈압계 - -

혈당계 - -

07.
교통(원)

자동차 구입(원)

소형승용차 자동차 구입(원) 중형승용차

중형승용차 - 대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대형트럭

경승용차 - -

다목적 승용차 - -

수입승용차 - -

기타운송기구 
구입(원)

자전거 기타운송기구 구입(원) -

운송기구 연료비(원)

휘발유 운송기구 연료비(원) 제트유

경유 - 경유

LPG(자동차용) - 벙커C유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원)

자동차용품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원)
승용차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 -

08.
통신(원)

통신장비(원)
이동 전화기 통신장비(원) 무전기

스마트폰 - 무선통신단말기 부품

09.
오락ㆍ문화(원)

영상음향기기(원)
TV 영상음향기기(원) 앰프세트

미디어재생기기 - 헤드폰 및 이어폰

사진광학장비(원) 사진기 사진광학장비(원) 디지털카메라

정보처리장치(원)

컴퓨터 본체 정보처리장치(원) 멀티미디어카드

모니터 - 중대형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 노트북

휴대용 멀티
미디어 기기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휴대용 저장장치

- 자기헤드

기록매체(원)

프린터 기록매체(원) 스캐너

컴퓨터 소모품 - 컴퓨터 프린터

기록매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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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09.
오락ㆍ문화(원)

악기기구(원)
피아노 악기기구(원) -

현악기 - -

장난감 및 취미용품
(원)

장난감 장난감 및 취미용품(원) 인형 및 장난감

어린이승용물 - -

게임기 - -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원)

등산용품
캠핑 및 운동 
관련용품(원)

등산용 배낭

낚시용품 - 스포츠화

캠핑용품 - 골프용품

운동용품 - -

화훼 관련용품(원)
생화 화훼 관련용품(원) -

원예용품 - -

애완동물 관련물품(원) 애완동물용사료 애완동물 관련물품(원) -

서적(원)

유아용학습교재 서적(원) -

참고서(초등학교) - -

참고서(중학교) - -

참고서(고등학교) - -

교과서(고등학교) - -

대학교재 - -

서적 - -

사전 - -

기타인쇄물(원)
잡지 기타인쇄물(원) -

신문 - -

문구(원)

공책 문구(원) 인쇄용지

스케치북 - 크라프트지

복사용지 - 접착 테이프

색메모지 - -

필기구 - -

회화용구 - -

10.
기타상품ㆍ
서비스(원)

이미용 기기(원)
면도기 이미용 기기(원) -

헤어드라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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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계지출항목 CPI품목 가계지출항목 수입물가지수품목

10.
기타상품ㆍ
서비스(원)

위생 및 이미용 용품
(원)

칫솔 위생 및 이미용 용품(원) 기초화장품

치약 - 향료

화장비누 - -

샴푸 - -

보디워시 - -

화장지 - -

화장수 - -

로션 - -

선크림 - -

영양크림 - -

클렌징크림 - -

파운데이션 - -

페이스파우더 - -

립스틱 - -

모발염색약 - -

구강세정제 - -

시계 및 장신구(원)

손목시계 시계 및 장신구(원) 핸드백

장신구 - 시계

가방 - 금괴

핸드백 - 귀금속 2차 정련품

기타 개인용품(원)
우산 기타 개인용품(원) -

유모차 -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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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수 설정 및 정책 시나리오 관련 자료

모형상

의 부문

생산부문 

(산업연관표 대분류)
소비부문(가계조사)

부문 1

석유 및 석탄제품 연료비, 운송기구 연료비

화학제품 신발

금속제품 -

일반기계 -

전기 및 전자 기기
가구 및 조명ㆍ실내장식ㆍ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전 및 가
정용 기기, 통신장비,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수송장비 자동차 구입, 기타 운송기구 구입, 

건설 -

도소매 -

운수 및 보관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금융 및 보험 -

부문 2

농림수산품
곡물, 육류, 신선수산동물 및 연근수산동물,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광산품 -

음식료품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기타수산가공물, 유제품 
및 알, 유지류, 당류,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섬유 및 가죽제품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가정용 섬유, 

목제 및 종이제품 -

인쇄 및 복제 기록매체, 서적, 기타 인쇄물, 

비금속광물제품 -

제1차 금속제품 -

정밀기기 사진광학장비, 시계 및 장신구

기타제조업품

담배, 가사용품, 가정용 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의약품, 의료
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
품, 캠핑 및 운동 관련용품, 화훼 관련용품, 애완동물 관련품목, 
문구, 이용기기, 위생 및 이미용품, 기타 개인용품

비분류

전력, 가스 및 수도
음식점 및 숙박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기타

주택유지 및 수선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1. 부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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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1996 38.93 32.58 27.75 

1997 38.95 33.05 27.02 

1998 41.01 34.07 28.38 

1999 40.65 32.70 27.64 

2000 38.47 31.65 25.95 

2001 36.32 29.96 24.92 

2002 33.53 28.15 23.10 

2003 32.49 26.91 22.85 

2004 33.29 27.23 23.60 

2005 32.33 26.39 22.09 

2006 30.95 25.10 21.17 

2007 30.29 24.82 20.77 

2008 31.36 25.45 21.27 

2009 31.62 24.95 20.91 

2010 30.51 24.04 21.00 

2011 29.70 24.01 21.13 

2012 30.24 23.98 20.81 

부표 2-2. 소득분위별 관세율
(단위: %)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수출입통계, http://www.kctdi.or.kr(검색일: 2013. 7. 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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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3. 4. 9 ~ 16).

부그림 2-1. 소득계층별 부문 2 소비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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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2-2. 연도별 평균관세율
(단위: %)



❙Executive Summary❙

Income Distribution and Welfare Effects of 
Trade Liberalzation in Korea

 

Chul Chung, Bonggeun Kim, Young Jun Chun and Joun Won Le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world has achieved notable progress regarding 

globalization, followed by economic growth through the prolifer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espite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standards of 

living thanks to trade liber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however, critics argue that the income inequality has worsened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ccording to them, fruits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re biased toward certain classes and mainly the upper class. As issues of worsen-

ing income inequality and wider economic disparity between classes are not 

only limited in South Korea, but is rather considered global phenomena which 

can be easily observed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s well a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establishing policies for alleviating social conflict, and the search 

for development balancing the classes has long remained a necessity that tran-

scends national borders. 

This study, therefore, mainly aims at not only giving profoun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openness and income distribution facilitated by liberali-

zation, but also examining the effects of how liberalization actually affects levels 

of welfare depending on the income class. This is achieved through statistical 



and econometric analysis and policy simulation via careful scrutiny of actual 

impacts of liberalization on the real income of each class and income inequality. 

Also, we expect this study to be used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necessary 

policies aiming at remedying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To give a summary of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e 

first calculate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and import price index (IPI) 

associated with each income class. Then we recalculate the real income of 

each class using those calculated price index measures to examine the trend 

of the income inequality for the last two decades. We also employ Hamilton 

(2001 and 2005)’s methodology to measure price indices since the movement 

of the Engel curve may vary with income class. Lastly, we conduct a simulation 

analysis by applying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evaluate how the liberaliza-

tion affects the welfare of each income clas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in chapter 

2, we confirmed that Korea has continuously made progress in liberalization 

by examining the trend of Korea’s openness in terms of the share of trade 

(or import) relative to GDP and the average tariff rate. From 1996 to 2012, 

the average bound tariff rate has dropped from 11.3% to 4.4, which clearly 

shows that trade liberalization has been accomplished in gradual but consistent 

fashion. When we divide the households into 10 classes based on incomes and 

investigate correlations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percentages of 

household expenditure, we found that the average tariff rate for certain in-de-

mand items, weighted by the percentages of household expenditure, tend to 

be lower for the high-income class. In terms of the average tariff rate, the 

reduction rate for the low-income class is much higher than the high-income 

class, and we believe this is closely linked with not only the difference of 

items demanded by each income class, but also the tariff reduction rate and 

percentages of household expenditure for the certain items. When looking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trade openness and household expenditure for specific 

consumption items by income class, it can be seen that in most items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and percentage 

of expenditure for the high-income class, whereas it is inversely related for 

most items (except fuel expenses) for the low-income class. It implies that 

the overall percenta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proportionately 

with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for the high-income class.

In chapter 3, we present an econometric model and examine the trend of 

income inequality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chapter 2. First, we derive 

an index for costs of living by reflecting the difference in consumption structure 

for different income classes. Then, we investigate the real income inequality 

based on real income, which is recalculated using the costs of living index 

for each income class. Results show that levels of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deciles distribution ratio (P90/P10, the ratio 

of the upper bound value of the ninth decile (i.e. the 10% of people with 

highest income) to that of the first decile), have increased particularly fast 

in Korea since the 1990s, during which trade liberalization had started to 

accelerate. This means that the income inequality has become worse, even 

when we use different measures of real income, which take costs of living 

for different income classes.

However, conventional price indices have the problem of overestimation 

as in the well-known CPI bias, which might have distorted the income inequality 

measure. In order to address this bias, we employ the Engel curve methodology 

to measure the price index more accurately for income classes,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inequality was exacerbated to a lesser degree compared 

to results when using the conventional price index. In particular, when limiting 

data to households with more than 2 people and labour income for consistency 

over the entire period, the analysis using the Engel curve methodology suggests 



that the income inequality has not significantly changed for the past two decades, 

or possibly even improved

The caveat of this study is the limited coverage of data only including house-

holds living in the city and hence unintentionally excluding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Thus the difference in living expenses depending on the income 

classification does not account for huge areas of the real income distribution. 

Nonetheless, the results in chapter 3 clearly show the validity of constructing 

the real income inequality by using the Engel curve methodology to account 

for the difference in living expenses depending on income class in relation 

to trade liberalization. The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establishing relevant 

policies or serve as a base for further research in any related field. 

In chapter 4, we conduct policy simulation analysis in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on how trade liberalization affects the welfare of different income groups 

in which all the income classe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high-income, 

middle-income, and low-income group. The result shows that the reduction 

in tariff rate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general production level, particularly 

raising production significantly in the import sector. These changes in the pro-

duction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following the tariff reduction increase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disproportionately more, which in turn raises skilled 

labor wages. Since the majority of the high-income group consists of highly 

skilled workers, whose income gains disproportionately more as trade liberaliza-

tion takes place, liberalization obviously enhances the welfare of the high-income 

group. Meanwhile, the tariff reduction lowers price index for the low-income 

group, who consumes disproportionately more on imports and import sub-

stitutes, of which prices decline with tariff cuts. Consequently, the low-income 

group also benefits from trade liberalization as their real income rises. On the 

whole, the reduction in tariff rates improves overall welfare by minimising the 

distortion of consumption components. It can be argued that trade liberalization 



leads to an overall increase in economic efficiency and welfare for the entire 

income groups, a “Pareto improvement.” Notwithstanding, the degree of wel-

fare-enhancement varies with income groups and classes. It is worth to note 

that the middle-income group,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in the Korean 

economy, benefits the least from it. This is obviously one of the areas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ies for improving the condition and path of 

the economic growth as well as alleviating potential conflicts in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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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섭ㆍ나수엽 편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ㆍ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
익준ㆍ정지현ㆍ나수엽ㆍ박현정ㆍ이효진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ㆍ박영호ㆍ권기수ㆍ정재완ㆍ

이효진

13-20 중국의 채권ㆍ외환 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ㆍ양다영ㆍ허 인

13-21 중국 권역별ㆍ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
양평섭ㆍ정지현ㆍ노수연ㆍ김부용ㆍ박현정ㆍ임민경ㆍ오종혁ㆍ
김홍원ㆍ박진희ㆍ이상희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ㆍ

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금ㆍ박나리ㆍ김유미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ㆍ서영경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ㆍ오태현ㆍ이철원ㆍ이현진ㆍ김준엽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ㆍ송영철ㆍ조충제ㆍ최윤정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ㆍ곽성일ㆍ박재은ㆍ손성현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ㆍ김영기ㆍ장종문ㆍ전혜린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ㆍ임태균

13-29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 
권  율ㆍ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ㆍ한진희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ㆍ서진교ㆍ송백훈ㆍ안덕근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ㆍ김정곤ㆍ금혜윤ㆍ장용준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ㆍ정 철ㆍ이준원ㆍ정윤선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ㆍ김종덕ㆍ강준구ㆍ김혁황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ㆍ서정민ㆍ김민성ㆍ이재형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ㆍ정지원ㆍ박혜리ㆍ조명환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ㆍ안지연ㆍ양다영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ㆍ편주현ㆍ양다영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ㆍ박은선ㆍ강삼모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ㆍ이동은ㆍ박영준ㆍ강은정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ㆍ김균태ㆍ오태현ㆍ이철원ㆍ이현진

12-1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 

이창재ㆍ방호경ㆍ나승권ㆍ이보람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ㆍ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 

￭ 2012년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ㆍ이상훈ㆍ문익준ㆍ나수엽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ㆍ박민숙ㆍ나수엽ㆍ여지나ㆍ은종학 

12-18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ㆍ양평섭ㆍ문익준ㆍ노수연ㆍ정지현ㆍ여지나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ㆍ이성봉ㆍAlexey Kuznetsovㆍ민지영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ㆍ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금ㆍ박나리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ㆍ허재준ㆍ강대창ㆍ김유미ㆍ신민금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ㆍ송영철ㆍ최윤정ㆍ이 웅ㆍ정혜원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ㆍ최필수ㆍ윤서영ㆍ손성현ㆍ박재은ㆍ전혜린ㆍ이시욱 

12-25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ㆍ곽성일ㆍ전혜린ㆍ장종문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ㆍ김병연ㆍ이 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ㆍ김종혁ㆍ고희채ㆍ박경로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ㆍ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ㆍ이우광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ㆍ김균태ㆍ오태현ㆍ이철원ㆍ이현진ㆍ채희율



11-01 미국ㆍ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ㆍ이준규ㆍ오민아ㆍ이보람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ㆍ방호경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ㆍ오승환ㆍ백승관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ㆍ오승환ㆍ정용승ㆍ박영준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ㆍ강은정ㆍ박영준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ㆍ안지연ㆍ양다영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ㆍ박영준ㆍ이형근ㆍ양다영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ㆍ이준원ㆍ김한호

11-10 한ㆍ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ㆍ이철원ㆍ이현진ㆍ오현정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ㆍ김영귀ㆍ박지현ㆍ강준하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ㆍ박혜리ㆍ금혜윤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ㆍ강준구ㆍ김혁황ㆍ현혜정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ㆍ서정민ㆍ김민성ㆍ양주영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ㆍ김정곤ㆍ박순찬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ㆍ박인원ㆍ박순찬ㆍ임경수

￭ 2011년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율ㆍ정지선ㆍ박수경ㆍ이주영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

11-19 한ㆍ중ㆍ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ㆍ방호경ㆍ나승권ㆍ윤미경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ㆍSherzod Shadikhodjaevㆍ나수엽ㆍ여지나ㆍ마 광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협 방향 / 

정형곤ㆍ김지연ㆍ이종원ㆍ홍익표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

성 분석 / 김태윤ㆍ이재호ㆍ정재완ㆍ백유진ㆍ강대창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ㆍ전혜린ㆍ김성남ㆍ김민희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ㆍ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고희채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ㆍSherzod Shadikhodjaevㆍ박순찬ㆍ황지영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ㆍ최필수ㆍ김부용ㆍ여지나ㆍ박민숙ㆍ임민경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ㆍ손승호

11-29 한국ㆍ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ㆍ김규판ㆍ오윤아ㆍ이재호ㆍ신민금ㆍ

Siwage Dharma NegaraㆍLatif Adam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ㆍ권기수ㆍ고희채ㆍ박미숙ㆍ김형주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ㆍ윤서영ㆍ박광순



정 철(丁 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미국 조지아공대(Georgia Tech) 경제학부 교수

한국무역협회 수석이코노미스트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위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現, E-mail: cch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공저, 20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공저, 2013) 외

김봉근(金峯槿)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bgkim07@snu.ac.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세대간 소득탄력성과 추세｣(󰡔노동경제논집󰡕, 2012)

“How Reliable are Household Expenditures as a Proxy for Permanent Income? 

Implications for the Income-Nutrition Relationship”(Economics Letters, 201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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